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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정책의 과제’에 관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합니다.

                       대구사회연구소 소장 김재훈
                         (대구대학교 경제학과)

올해 2021년 대학입시에서 지방대학의 위기가 본격화되었습니다. 입시 성적이 저

조한 대학의 총장이 자진사퇴 혹은 사퇴압박에 몰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대학 총장 개인에 귀책사유가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수도권 비수도권 간 불균형

발전과 그에 따른 인구이동에 따른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수도권 인구가 

전체 인구의 50%를 넘어선 현실을 제쳐놓고는 현 상황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런 

구조적 상황에 사회적 대책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사회적 토론을 위해 오늘 이렇게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정책토론회에 전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을 지내신 송재호 의원, 국회 교육위원

회 윤영덕 의원께서 공동주관해주셨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김사열 위원장)에서 후원

해주셨습니다. 공동주최하게 된 지역 4개 연구소(회)를 대표해서, 그리고 비수도권의 

지역주민들과 지방대학들을 대신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대학은 전통적으로 교육과 연구라는 두 가지 핵심 역할을 해왔습니다. 청년들에게 

교양을 갖추고 미래 직업을 준비하게 하며, 사회 각 분야에 양질의 인력을 양성해서 

제공하는 역할입니다. 여기에 전 세계적인 기술경쟁의 격화와 함께 기술진보를 뒷받

침하며, 지역사회에 필요한 지식을 이전하고 봉사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그 외에 평

생교육 역할, 창의적 집단이 모이는 문화 허브, 쇠퇴지역 경제회생을 위한 인구로서

의 다양한 역할이 있습니다. 지구적 교류의 시대를 맞아 우리 내부의 지구촌 역할도 

있습니다. 

특히 개발도상국 시절 추격성장에서 이제 선도형 사회로 이행하는 한국사회의 경

우 양질의 노동자 양성에서 효율적인 지식생산자 양성으로 교육이 하는 역할의 중

심이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외국의 실증연구 결과에 따르면 지식기반의 내생적 발전

에는 초중등교육의 영향력은 20%대에 머물고 이제 학부 졸업 이상 석사 등의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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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이 70% 이상의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제식 기술교육으로 유명한 독일에서는 향후 반복적인 두뇌노동도 AI가 

대체할 시대에는 현재의 직업교육 중심 시스템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고민한다고 합

니다. 영국에서는 대학교육 강화를 위한 연도별 목표치를 두고 정책적 노력을 하고 

있고, EU에서도 볼로냐선언, 리스본전략, 유럽2020전략 등을 통해 대학교육 진흥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러스트벨트의 경제회생에 그 지역 대학의 역할

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인구의 31%를 차지하는 러스트벨트의 주들이 전국 총 학사

학위 소지자의 35%, STEM 졸업생의 33%, 고등교육 학위의 32%를 배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일찍이 지역의 대학교육 진흥을 위해 사립으로 설립된 대학들에 

국유지를 양여해서 주립대학으로 전환한 대학들과 커뮤니티칼리지들이 중심적인 역

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근본적으로 우리나라 대학교육에 대한 공공부문의 기여도는 현격히 낮

습니다. OECD가 발행한 자료(Education at a Glance)를 보면 2016년 고등교육에 지

출 내역에서 공공부문 부담이 OECD 평균은 66%, EU23개국 평균은 73%인데 한국

은 38%밖에 되지 않고, 민간(가계)부문 부담이 32%, 24%인데 한국은 62%입니다. 

공적지출의 방식도 기본역량 강화를 위한 지출과 사업(project)별 지원방식의 비중이 

정반대입니다. 이런 가운데 연구개발에서 대학의 비중도 현격히 낮습니다. OECD의 

자료(Main Science and Technology Indicators, 2020)를 보면 고등교육기관이 수행

한 R&D의 GDP 대비 비중이 한국 8.3%인데 OECD 평균은 16.6% EU27개국 평균은 

21.8%(2018)입니다. 국가별 총 연구자 중 고등교육부문 연구자의 비중은 한국이 

9.6%인데 OECD 평균은 30.1%(2016), EU27개국 평균은 33.0%(2019)입니다. 

일반적으로 기술정책은 지식창출에 수월성을 우선하고, 교육정책과 산업정책, 지역

정책은 상대적 취약부문과 지역을 우선하게 된다고 구분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서는 교육정책과 산업정책, 지역정책이 과연 얼마나 그 역할을 충실히 해왔는지 의

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메가시티의 집적효과에 관한 실증연구를 보면 메가시

티는 고학력자의 프리미엄을 누리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도시 규모와 1인당 

GRDP 관계는 고등교육 이수자들이 생산도시보다 대도시에 더 많이 산다는 점 때문

에 과장된다는 것입니다. 그 변수가 포함되어서 영향력 탄력치가 0.077인데, 제외하

면 0.069라는 것입니다. 고등교육 증대의 1%p 효과는 1인당 GRDP 1.5%p를 증가시

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지방대학에 집중되는 구조조정은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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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 불균형을 앞으로 더욱 심화시키게 될 것입니다. 이제 근본적인 대책

(moonshot thinking)이 필요합니다. 그 대책을 오늘 정책토론회에서 찾고자 합니다.

2021년 4월 22일 

대구사회연구소 소장 김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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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대학의 위기 대학정책의 과제’정책토론회 환영사

안녕하십니까?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제주시갑 국회의원

송재호입니다.

오늘 ｢지방대학의 위기, 대학정책의 과제｣ 토론회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 어린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토론회를 함께 주관해주신 윤영덕 의원님과

대구사회연구소 김재훈 소장님 이하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후원을 아끼지 않아

주신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김사열 위원장님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입니다. 과거 우리나라가 폐허 속에서도 눈부신 성장을 이룩할 

수 있던 데는 높은 교육열 또한 크게 이바지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고등교육 

진학률은 70%를 기록할 만큼 여전히 우리의 교육 열의는 높습니다. 교육을 통해 훌

륭한 인재를 키워내는 일이야말로 우리의 미래를 좌우할 중차대한 일이기 때문입니

다.

그렇지만 우리는 교육의 기회가 지역적으로 고르지 못하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습

니다. 장기적인 저출산과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 절반 이상이 수도권으로 몰려있는 

상황이 계속되면서 지방대학은 운영의 어려움을 넘어 존립의 위기에까지 직면해 있

습니다. 

지방대학의 위기는 곧 지역의 위기이고, 지역의 위기는 곧 국가의 위기로 이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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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 지방대학의 소멸을 막는 정책적 노력이 절실한 이유입니다. 미국의 러스트벨

트 공업지대가 성장한 데는 그 지역을 거점으로 한 명문대학들을 양성하는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뒷받침되었습니다. 기본적인 학문 소양을 충족시키며, 지역의 특성

을 살린 활성화 정책에 부합하는 인재를 길러내는 일은 지역 대학이 가장 잘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토론회를 통해 지방대학의 위기를 타개하며, 지역별로 생기는 교육의 편차

를 합리적으로 줄일 수 있는 정책 아이디어가 폭넓게 논의되기를 바랍니다. 지방대

학이 지역과 함께 발전하는 방향에서 나아가 국가균형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는 좋

은 방안이 나올 것이라 기대합니다.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최우선의 과제로 삼는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으로서 제시된 여

러 내용이 정부 정책과 향후 입법 활동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저 역시 만전을 기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토론회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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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 영 사 Ⅱ
  ◩ 윤영덕 의원(더불어민주당 동구남구갑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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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대학의 위기 대학정책의 과제’정책토론회 환영사

반갑습니다. 광주 동구남구갑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윤영덕입니다.

「지방대학의 위기, 대학정책의 과제」토론회를

공동주최하게 되어 참으로 뜻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토론회 주최를 위해 힘써주신 송재호 의원님과

김재훈 대구사회연구소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풍성한 토론회를 위해 공동으로

주최해주신 부산경제사회연구회, 광주사회연구소,

호남사회연구소에도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토론회에 직접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실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

님과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장님께도 환영과 감사의 인사를 전

합니다. 

국회 개원 후 교육위원회 위원으로서 1년여를 활동해오면서 우리 사회가 가장 심

각하게 직면해 있는 교육 문제는 바로 지방대학의 위기임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와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는 지방대학이 큰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2021학

년도 지방대학들의 정시모집 경쟁률 하락은 지방대가 처한 위기를 그대로 드러냅니

다.  정시모집 전형의 경우 최소 3:1의 지원율을 보여야 미달이 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천과 경기지역 대학의 경쟁률이 4.5:1을 상회하고, 서울의 경우 5.04:1을 

넘어서는 것에 비하면 비수도권 대학의 평균 경쟁률은 처참합니다. 특히 영·호남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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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대학의 78%가 사실상 미달되는 등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벚꽃이 피는 순서대로 대학이 무너진다’라는 말은 약 7년 전부터 계속해서 신문 

1면을 장식해왔으나, 교육부는 이제야 겨우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지방대학이 지금 처한 위기는 교육부와 대학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 균형발전

을 위해 정부가 같이 노력해야 하고, 지방대 소멸은 곧 지역의 소멸이므로 지자체에

서도 힘을 모아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토론회는 참으로 시의적절한 자리입니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 

지방대학의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 균형발전의 차원에서 지방대 소멸 위기에 대한 

대책을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지방대학의 위기, 대학정책의 과제」의 개최를 축하드리며,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의 행복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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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 사
  ◩ 김사열 위원장(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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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대학의 위기 대학정책의 과제’정책토론회 축사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김사열입니다.

추운 겨울을 지나 어느덧 봄기운이 완연한

4월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되면서 많은 어려움과 불편이 있으나

멀지 않은 시간 내에 이를 극복하고,

정상적인 생활을 되찾게 되기를 기원해 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토론회를 주관하시고,

자리를 빛내주신, 송재호 의원님, 윤영덕 의원님

과 더불어민주당의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 우원식 위원장님, 그리고 부산, 대구, 광

주, 호남 사회연구소 관계자분들과, 오늘 발표와 토론을 기꺼이 허락해주신 모든 분

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의원님들과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지방대학의 위기, 대학

정책의 과제」에 대한 내용으로 토론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3월 23일은 균형발전 17주년 기념식이 균형발전의 상징과도 같은 세종특별

자치시에서 있었습니다. 이날 국무총리께서는 균형발전이 대한민국의 미래이자 총력

을 기울여야할 국가 비전임을 강조하신 바 있습니다. 

또한, 지방대학은 지역공동체의 혁신역량을 높이는 핵심기반이며, 지역혁신의 주체

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노력하겠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지방대학의 위기 대학정책의 과제 토론회] 지방대학의 위기와 대학정책의 방향

- 1 -

이와 뜻을 같이하여 저출산과 고령화와 같은 인구 구조의 변화, 수도권 등 도시 

집중으로 인한 지역의 소멸위기 등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 균형발전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생각합

니다.  

인구문제를 언급한 것은 학령인구의 감소로 올해 대학의 충원율이 급격히 하락하

는 등 지방대학의 여건이 매우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지방대학은 그 지역의 인적, 물적, 지적 자원의 집합체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지속

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는 인적 자원의 양성과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지역에서의 인재양성과 지역 정착은 지역의 유지, 발전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그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는 것이 지방대학입니다. 

지역이 자율적이고 내생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더 심각하게 다가올 

위기를 정확히 진단하고, 무엇보다 지방대학이 무엇을 해야하는 지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 토론회는 매우 뜻깊은 자리이며,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

대학의 육성방안을 고민하고, 지역과 수도권이 다 함께 잘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에 한 걸음을 내딛는 의미 있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2021년 4월 22일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김 사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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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 지역혁신 생태계와 지역대학의 역할 

  ◩ 오세홍(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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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사립)대학의 현황과 대학정책 

  ◩ 임재홍(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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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사립대학의 현황과 대학정책

임재홍(한국방송통신대 법학과)

I. 들어가며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약칭 ｢지방대육성법｣)에 의하면, "지방대학"이란 「수도

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소재하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원격대학 및 각종학교는 제외한다)를 말한다(같은 법 제2조 제1호). 따라서 지방 사립

대학이란 이들 지방대학 중 학교법인이 설립ㆍ경영하는 사립학교를 말한다(｢고등교육법｣ 제3조).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50%는 수도권(우리나라 전체 면적의 11.8%)에 집중되어 있다. 따라서 나머지 

인구 50%가 살고 있는 지역에 있는 대학 중 사립대학이 지방 사립대학이다. 

현재 시점에서 지방 사립대학의 현황을 간단히 말하면 학생 모집이 되지 않고, 재학생 충원률 또한 

저하되고 있다는 표현으로 요약될 수 있다. 대학운영경비의 상당 부분을 학생 수업료에 의존하고 있는 

지방 사립대학의 입장에서 학생 모집의 어려움은 바로 대학운영의 위기로 연결된다. 여기서 그치지 않

고 지방경제의 타격으로 연결된다. 

이런 상황에서 지방 사립대학이 대학다운 대학으로 운영되는 것 또한 당연히 기대하기 힘들다. 지방 

사립대학은 대학위기 이전부터 이미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 비판의 대상이 되곤 했다. 예를 들면 학

교법인의 권한남용, 부정부패, 열악한 교육여건과 같은 문제이다. 이 때문에 사립학교법 개정이 논의되었

다. 그러나 2005년 사립학교법의 개정이 있었지만, 2007년 개악되면서 사립학교의 건전성이나 투명성과 

같은 과제가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신자유주의 고등교육정책으로 인하여 고등교육의 공

급과잉과 같은 상황이 벌어지면서 지방 사립대학은 존폐의 위기로 내몰리고 있다. 

이 글에서는 지방 사립대학의 현황과 대학정책에 대해서 살펴본다. 현황에 대해서는 자세히 논할 필

요는 없으리라 본다. 오히려 향후 지방 사립대학에 대한 정책을 갖고 갈 것인지가 더 논의의 초점이 되

어야 할 것으로 본다. 다만, 지역의 고등교육거점이 필요하다거나 지역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하나의 가

치에 입각하여 우리나라 사립학교의 본질적 문제를 덮어두고 갈 수는 없다고 본다. 따라서 국가의 공적 

책임이 강화될수록 지방 사립대학의 재정투명성, 사회적 책임성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정책은 가야하지 

않을까 한다. 

II. 지방 사립대학 현황과 위기의 원인

대학교육연구소가 2020년 7월 발간한 정책연구보고서는 지방 사립대학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자세히 

기술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지방 사립대학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기술되고 있다.

지방대학은 1980년 138교에서 2019년 220교로 82교 증가했다. 특히 1990~2000년 사이 78교 증가했

는데, 대부분 비광역시(74교)에서 증가했다. 이후 2005년 234교까지 늘었다가 구조조정과 부정·비리로 

인한 폐교 등의 영향으로 14곳 줄어, 2019년 기준 220교이다(대학교육연구소, 2020: 5). 

지방대학 재정 현황을 살펴보면, 2018년 학생 1인당 재정 규모는 4년제 대학 기준 1,506만 원으로 수

도권(2,176만 원)의 69.2%다. 국고보조금, 기부금, 산학협력수익 등이 수도권대학에 비해 열악하기 때문

이다. 실제 지방대학 학생 1인당 국고보조금은 181만 원으로 수도권(386만 원)의 46.8%, 학생 1인당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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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금은 17만원으로 수도권(37만 원)의 절반도 안 되고, 산학협력수익도 학생 1인당 38만 원으로 수도권

(100만 원)의 3분의 1 수준이다(대학교육연구소, 2020: 6).

지방대학에 대한 학생 선호도를 살펴보면, 2019년 신입생 경쟁률이 7대 1로, 수도권(13.6대 1)의 절반

이었다. 신입생·재학생 충원율도 수도권대학과 비교해 낮은 반면, 중도탈락률은 더 높았다(대학교육연구

소, 2020: 6).

특히 2021년 대입시에서 대학 입학 정원 49만2천 명보다 수능 응시자 수가 42만6천 명으로 7만 명 

가까이 적어지면서 학생 모집에 문제가 발생했다. 여기에 대졸자들의 취업난이 갈수록 극심해지면서 '대

학 무용론'이 서서히 고개를 들었다. 그 결과 대학 진학률은 2009년부터 서서히 떨어져 2019년에는 

72.5%로 낮아졌다.1) 당연히 대학서열과 교육여건이 좋지 않은 지방대 특히 지방 사립대학부터 위기에 

빠지지 않을 수 없다. 

진부하지만 지방 사립대학이 이러한 현황에 빠지게 된 원인을 한번 짚어볼 필요는 있다. 

① 신자유주의정책으로 인한 고등교육의 공급 확대

②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고등교육에 대한 수요 감소

③ 대학서열화로 인한 수도권 대학의 높은 선호도

④ 지방 사립대학의 교육연구여건의 부실과 각종 문제

이러한 원인 진단에 대해서 대책을 세울 수 있다. 이중에는 해결된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다. 

① 신자유주의정책으로 인한 고등교육의 공급 확대 -> 대학설립준칙주의 폐지와 대학구조정의 시작

②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고등교육에 대한 수요 감소 -> 저출산고령화의 해결은 사회정책으로 해결할 

문제이나 부재시 대학은 계속 위기에 봉착 

③ 대학서열화로 인한 수도권 대학의 높은 선호도 -> 서열의 완화와 국가균형정책의 필요

④ 지방대학의 교육연구여건의 부실과 각종 문제 -> 교육연구여건의 개선(지방대육성정책이 필요), 비

리사립대학에 대한 적정 대응

위에서 본 것 중에 ②의 상황을 고려하면서 향후 논의가 필요한 것은 ③과 ④가 아닌가 한다. 이것이 

이 원고에서 다룰 주요 사항들이다. 

<그림 1> 학령인구 변화

       출처: 교육부 보도자료(2019), 인구구조 변화, 4차 산업혁명 대응 대학혁신 지원 방안 발표

1) 권선미, [위기의 대학]① 저출산에, 코로나19에 대학이 '무너진다', 연합뉴스, 2021.04.13.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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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논의에 앞서 몇 가지 고려할 사항이 있다. 

하나는 미래 고등교육체제에서 지방 사립대학의 역할에 관한 것이다. 지방 사립대학이 지역의 고등교

육 단위로서 존립한다는 것만으로도 의미는 부여할 수 있다. 지역에 청년이 남게 되고, 지역경제에도 긍

정적 의미를 가질 수 있다. 그러나 대학은 다양하고 지역에서의 요구도 다양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차

이로 인하여 정책은 다양하게 전개될 필요가 있다. 

둘째는 사립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의 조건을 어느 정도 요구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이것은 사립대학

에 대한 혁신 지원사업이든 아니면 공영형 사립대학정책이든, 나아가서 대학교육의 무상화이든 공통적

으로 필요한 문제라고 본다. 더불어 공적 자금투입에 따른 사회적 책임의 실현(국립대학 육성사업에서 

보았던 4가지 조건)도 중요한 대상이 된다. 물론 이러한 논의는 지방 사립대학에 대한 지원의 취지나 방

식, 액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III. 공영형 사립대육성사업: 사학혁신 지원사업

1. 한계대학의 발생과 정책 접근
지방 사립대학이라고 해서 무조건 국가가 공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지방 사립대학이 공

적 개입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며, 그 근거가 되는 정책 개념으로 ‘한계대학’을 들 수 있다. 

한국교육개발원의 정책연구에 의하면, 한계대학이란 한계대학은 재무구조가 부실하고 정상적인 학생

모집을 할 수 없어 고등교육기관으로서의 경쟁력을 상실해 대학으로서의 설립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영 

곤란에 처한 상태에 있는 대학을 말한다. 즉, 재정적으로는 미충원으로 인한 재정결손이 심하고, 교육 측

면에서는 교육 및 연구 여건이 열악하고 질적 수준이 낮아 정상적인 대학 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상태

를 의미한다(서영인외, 2020: 18).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정부 주도의 대학 구조 개혁 평가에서 한 차례라도 부실대학에 포함돼 

재정지원·학자금대출이 제한된 적이 있는 84개의 대학을 한계대학으로 봤다. 이런 방식의 분류는 몇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타당성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지방 사립대학이 70%에 해

당한다는 점이다. 나아가 이들 대학중 상당수가 퇴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그런데 대학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상당히 크다.

<표 1> 대학의 경제적 효과 도출 사례

          출처: 서영인외(202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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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표에서 보듯이 지역대학의 경제적 유발효과는 매우 크다. 나아가 지역대학의 퇴출이 있게 된다

면 지역사회의 활력도 감소할 것은 분명하다. 따라서 지역의 회생을 위해 지역대학의 안정적 존립의 보

장 방안이 필요하다. 다만, 위기에 봉착한 모든 지방 사립대학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져서는 안된다. 한계

대학과 비리사학의 구별은 필요하다. 왜냐하면 비리사학은 척결의 대상이지 지원이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2. 혁신 사립대학의 육성(사립대의 준공립화)
종래 사립대학의 재정과 거버넌스를 혁신하는 방안으로 현정부에서 유력하게 검토한 방안이 공영형 

사립대육성정책이었다. 교육부는 4차례의 정책연구를 거쳐 ‘사학혁신 지원사업’으로 시작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종래의 공영형 사립대육성정책의 변형으로 볼 수 있다. ‘변형’으로 말하는 이유는 사학공공

성 강화라는 점과 국정과제인 공영형 사립대 추진의 틀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정책 취지의 일관성이 있

다. 다만, 공영형 사립대육성정책이 공적 최대개입을 염두에 둔 재정지원과 지속성 및 이에 상응하는 거

버넌스 혁신(예를 들면 이사회 구성방식의 변화나 재정위원회 도입 강제 등)을 필수 요건으로 하였다면, 

‘사학혁신 지원사업’은 공영형 사립대정책과 달리 재정지원금의 규모도 작고, 기간도 한시적인 보조금사

업으로 책정되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사학혁신 지원사업’이 사립대학의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고 실효성을 인정

받는다면 우리나라 사립대학위주의 고등교육체제를 변경시켜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종래 사립대학에서 제일 문제되었던 부분이 회계의 건전성과 투명성이다. 학생들이 낸 수업료나 국가

의 재정지원비가 불투명하게 사용되는가 하면, 상당 수 사립대학에서는 부정, 비리 등이 문제되었다. 학

교에서 있어서는 안될 일이 벌어지는 것은 사립학교법의 구조적 문제 때문이다. 즉 사립학교법상 이사

회의 권한이 강하고 설립자 1인이 법인이사회와 대학을 모두 지배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이다(임재홍, 

2006: 284-285). 

수십년간 지적되어 온 문제이지만, 최근의 조사자료를 보아도 개선되었다고 보기에는 민망할 따름이

다. 교육부가 사립대학 및 사립전문대학 72교(일반대 39교, 전문대 33교)에 대해 종합감사 및 회계감사

를 실시한 결과, 사립대학 당국의 횡령 또는 부당운영(유용 및 전용을 비롯한 부당 회계처리 포함)으로 

인한 사립대학 및 사립전문대학의 손실액이 2000억 여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2014년~2016년 교육부 종합 및 회계감사 결과 적발된 손실금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합계

대   학 34,647,830  28,948,609 55,726,240  119,322,679 

전문대학 14,641,826 59,433,561 6,513,487  80,588,874 

계 49,289,656 88,382,170 62,239,727  199,911,553 

1) 대상 대학 : 각 연도별 종합 및 회계감사 대상 대학(2014년 20교, 2015년 23교, 2016년 29교, 2017년 
3교)

※ 자료 : 임희성(2019),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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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국민권익위원회는 교육부, 인사혁신처,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

학교육협의회를 대상으로 “대학의 재정･회계 부정 등 방지방안”을 강구하도록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국민권익위원회 보도자료, 2019.1.29.). 이러한 제도개선을 권고한 배경에는 현행 사립학교법의 회계 

관련 규제조항들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지 못한 현실에 기인한다(임재홍, 2019: 23). 

더 심각한 것은 국공립대학이나 사립대학 할 것 없이 내부적인 감사체계가 거의 마련되어 있지 않

다는 것, 설령 내부적인 감사체계가 있어도 독립성이 부족한 결과 부패행위의 적발이 어렵다는 점이

다(국민권익위원회 보도자료, 2019.1.29.: 1-2). 또한 사학진흥재단이나 교육부의 외부 감사 역시 한계

가 있다는 점이다.2) 

국민권익위원회의 실태조사에 기초하여 보면 사립대학의 재정회계 투명성이나 공정성을 신뢰하기 

힘들고, 무언가 새로운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러한 문제점

을 해결하기 위하여 7개 과제를 구분하여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3) 

따라서 사립대학 재정운영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부정‧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정부, 대학, 대학구성원이 신뢰를 전제로 사립대학 재정확보방안을 모색해나가기 위한 선결과제라 할 

수 있다(임희성, 2019: 34). 

이를 받아 박용진의원이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19. 3. 22일자로 발의했으나,4) 입법이 되

지 못했다.

‘사학혁신 지원사업’을 신청한 대학들은 대학의 회계를 투명하게 운영함으로써 학생들이 낸 수업료

를 기반으로 한 재정운영을 잘 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셈이다. 지원을 받게 되면 그 약속을 지켜야 

한다. 따라서 ‘사학혁신 지원사업’은 상당한 의미가 있는 사업으로 평가할 수 있다. 

2) 교육부 감사를 통해서도 회계･학사･채용 등 부정･비리가 적발되고 있었으나 감사인력 부족 등으로 감사대상은 
연간 20여 개교, 이 가운데 종합감사는 3~5개교에 불과해 감사가 시작된 1979년 이후 종합감사를 한 번도 받지 
않은 사립대는 359개 중 31.5%인 113개교에 달했다(국민권익위원회 보도자료, 2019.1.29.: 3).

3) 위 7개 과제를 보면 다음과 같다. ⑴ 대학 내부의 자율적인 감사시스템 구축을 권고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① 독립적 자체감사기구 설치, ② 대학의 자체감사 활성화를 들고 있다. ⑵ 내부신고자 보호시스템 구축을 권고
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① 내부신고자 보호를 위한 세부절차 마련, ② 자체감사 및 보호시스템 구축을 부
정･비리대학 제재와 연계를 들고 있다. ⑶ 내부 감사시스템 평가 개선을 권고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① 자
체감사 활성화를 위한 대학평가기준 구체화, ②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운용 평가비중 확대, ③ 내부통제 강화에 
따른 인센티브 확대를 들고 있다. ⑷ 외부감사의 실효성 강화를 권고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① 의무적 외
부회계감사 항목 확대, ② 외부회계감사에 대한 감리결과 공개 의무화, ③ 부실 감사인에 대한 외부회계감사 참
여 배제, ④ 비리발생 대학에 대한 종합감사 의무화를 들고 있다. ⑸ 부패행위자 징계･고발 기준 마련을 권고했
는데,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① 위법･부당 유형별 징계처분기준 확립, ② 부패행위에 대한 대학별 고발기준 마련
을 들고 있다. ⑹ 대학정보공시센터를 통한 대학의 정보공개 확대를 권고했다. ⑺ 대학 관련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장치 보완을 권고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① 감독부처와 대학 간 사적접촉 제한장치 마련, ② 퇴직공직
자 취업제한 심사대상 범위 확대를 들고 있다(국민권익위원회 의결, 2019.1.21.: 43-60). 이러한 과제들은 제도적
인 개선, 법적인 개선, 정책적 추진 사항 등으로 구분되지만 실제로는 이 3부분이 상호 결합되어 있는 측면들이 
강하다. 

4)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가. 대학교육기관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으로서 연속하는 3개 회계연도에 대하여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이하 “외부감사인”이라 함)을 직접 선임하여 회계감사를 받은 경우에는 그 다음 회계
연도부터 연속하는 2개 회계연도에 대하여 교육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지정하는 외
부감사인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아야 함(안 제31조제5항 신설). 나. 대학교육기관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으
로서 회계규칙을 위반하였거나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집행에 관하여 부정 또는 현저히 부당한 일이 발생한 학교
법인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2개 회계연도 이내의 기간에 대하여 교육부장관이 지
정하는 외부감사인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직권 지정제를 도입함(안 제31조제6항 신설). 다. 
교육부장관은 외부감사인을 지정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는 위임근거를 마련함(안 제31조제7항 신설). 라. 교육부장관이 지정한 외
부감사인은 지정받은 회계연도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회계연도에는 외부감사인으로 선임되지 않도록 하여 지정
받은 기간 동안 그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1년 동안의 냉각기간(cooling off period)을 설정함(안 제
31조제8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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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회계의 운영을 국립대에 준하여 운영하면 일종의 준공립화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공영형 사립대 기본 요건 (예시)>

▪ 이사 정수 1 / 3～1 / 2 이상을 공익이사로 구성(개방이사 포함)

▪ 설립자․임원 친인척의 개방이사 선임 제한, 이사장 친족 총장 임명 제한

▪ 국립대 재정위원회에 준하는 재정·회계투명성 장치 필수 마련

▪ 비리 임원 선임 제한 강화 및 외부회계감사 결과에 대해 매년도 감리 실시

▪ 의사결정구조에 지자체·시민사회 인사 포함하는 거버넌스 개편

      출처: 길용수외(2020), 147

다만 재정회계의 문제를 해결한다고 해서 사립대학의 문제를 모두 해결하는 것은 아니다. 즉 거버

넌스의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이런 혁신의 결과는 교육역량의 증대로 연결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사학진흥재단에서 행한 정책연구는 공영형 사립대학의 발전모형과 중장기 로드

맵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그림 2> 공영형 사립대학 발전 모형

<그림 3> 공영형 사립대학 추진을 위한 로드맵

               출처: 길용수외(2020), ii-iii

이러한 로드맵을 단계적인 문제가 아니라 서로 혼합되어 있는 문제로서 중첩적인 단계로 이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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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그 효과는 배가될 것이다. 즉 시범운영기에 1-2단계의 내용을 적절히 필수사항과 선택사항으로 

배치하는 방법이다. 

마지막으로 ‘사학혁신 지원사업’에서 고려해야 할 것이 지속성 부분이다. 현행 재정관련 법령을 볼 

때 이 사업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조금 사업의 형식으로 전개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보조금 사업은 그 자체의 한계가 있다. 

먼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 따르면 몇몇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조사업의 존속기간은 3년 이내이다. 그리고 실효성 및 재정지원의 필

요성을 평가하여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특히 3년 이내 원칙으로 재정지원사업을 하

려면 당연 성과를 염두에 두고 보조금 사업을 기획하지 않을 수 없다. 교육사업은 성과를 염두에 두

게 되면 목적 달성에 장애가 발생한다. 

다음으로 재정지출이 500억원 이상 수반되는 신규 사업의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야 한다(｢보
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8조). 그런데 현정부에서 자신의 공약인 공영형 사립대육성정책은 바로 

이 예비타당성조사를 넘지 못한 경험이 있다. 경제관료들이 고등교육을 사양산업 정도로 인식한다면, 

혹은 고등교육은 사적 영역이라고 판단하면 보조금 확보는 쉬운 일이 아니게 된다. 

마지막으로 보조금사업에서는 인건비 사용이 쉽지 않다. 왜냐하면 기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존 교직원의 업무량 증가로 연결되어 오히려 교육연구환경이 악화되기도 한다. 물론 이러

한 문제를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분명 한계는 있다. 

공영형사립대 사업은 향후 2가지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면 한다. 하나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학혁

신 지원사업’은 그대로 가면서 보다 지방 사립대학의 현안을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IV. 대학교육의 무상화와 사립대의 공립화

1. 공교육과 무상교육

사립대학위주의 고등교육체제는 고등교육의 공공성이란 측면에서 그 무엇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이런 점에서 사립대를 공립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여전히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 나아가 고등교

육의 점진적 무상화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 

무상교육은 ‘교육의 평등’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에서 생겨난 것으로 학생에게 일체의 경비를 부

담하게 하지 않고 무료로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무상교육 정도는 해당 국가의 형편에 따라 다르

지만 최소한 입학금과 수업료를 면제한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이다. 

공교육의 사상은 우리나라 헌법과 교육법에도 반영되고 있다. 헌법은 의무교육이 무상임을 명기함

에 더하여(제31조 제3항), 「교육기본법」 제8조는 의무교육의 기간을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

육으로 규정하고 있다. 

의무교육은 당연 무상교육이지만, 의무교육의 대상이 아니더라도 무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고등

학교 교육은 의무교육이 아니지만, 무상교육의 대상이 되었다. 마찬가지로 고등교육도 무상교육의 대

상이 되어야 한다. 여러 국가의 헌법에서 무상교육 조항을 두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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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인권선언>

제26조 ① 모든 사람은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 적어도 초등교육과 기초교육 단계에서

는 무상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초등교육은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보통 사람들

이 별 어려움 없이 기술교육과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하며, 고등교육 즉 대학

교육은 다른 차별 없이 오직 학업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여부만 따져서 모든 사람

에게 똑같이 개방되어야 한다.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

제13조 ② 이 규약의 당사국은 동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

을 인정한다.

   (a) 초등교육은 모든 사람에게 무상 의무교육으로 실시된다.

   (b) 기술 및 직업 중등교육을 포함하여 여러 가지 형태의 중등교육은, 모든 적당한 

수단에 의하여, 특히 무상교육의 점진적 도입에 의하여 모든 사람이 일반적으로 이

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모든 사람에게 개방된다.

   (c) 고등교육은, 모든 적당한 수단에 의하여, 특히 무상교육의 점진적 도입에 의하

여, 능력에 기초하여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개방된다.

｢고등교육법｣
제7조(교육재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가 그 목적을 달성하거나, 재난 등 급

격한 교육환경 변화의 상황에서 교육의 질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재원(財源)을 지원하

거나 보조할 수 있다.

국제 인권규범도 고등교육의 기회균등과 무상화를 권리로서 촉구하고 있다. 

2. 고등교육과 교육공공성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은 (의무)무상교육이 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공교육의 범주에 포섭된다. 문제는 

고등교육이다. 

우리 법체계는 고등교육 역시 공공성이 인정되는 공교육임을 인정하고 있다.5) 그러나 헌법과 교육 

관련 법률이 정하고 있는 고등교육의 공공성은 ‘국가에 의한 공적 관리’(학교의 설립운영과 학력인정

의 권한)에만 인정되고, ‘교육경비의 공적 책임’까지 확장되지는 않았다. 

｢국립학교 설치령｣ 제20조는 국립대학에도 적용되기 때문에 이 조항만 놓고 보면 국립대학은 무상

교육이어야 한다. 그러나 이 조항이 국립대학의 무상교육을 전제로 한 것은 아닌 것 같다. ｢고등교육

법｣ 제7조와 「국립대학회계법」 제4조에 의하면 국가의 대학운영경비 부담은 의무사항이 아니다. 

5) 헌법 제31조가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헌법상의 권리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교육기본법」 “교육은 홍익인간
의 이념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이 적용되는 교육이란 초ㆍ중등교육뿐 아니라 고등교육을 거쳐 
심지어 사회교육까지 적용된다. ｢교육기본법」 제9조의 학교교육에 고등교육이 포함되어 있고, 제10조는 사회교
육에 대해서 규정함으로써 동법의 적용범위가 이들 학교에까지 미침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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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회계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① 국가는 국립대학의 교육 및 연구의 질 향상

과 노후시설 및 실험ㆍ실습 기자재 교체 등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재정을 

안정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종전의 각 국립대학의 예산, 고등교육예산 규모 및 그 증가율 등을 고려하

여 인건비, 경상적 경비, 시설확충비 등 국립대학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각각 총액

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구분 초중등교육 고등교육 초등교육~고등교육

정부지출 민간지출 정부부담 민간부담 정부부담 민간부담

한국 87 13 38 62 72 28

OECD평균 90 10 68 29 83 16

캐나다 91 9 54 46 76 24

핀란드 99 1 92 4 97 2

프랑스 91 9 77 21 87 13

독일 87 13 83 15 86 14

이탈리아 94 5 62 35 86 12

일본 92 8 31 69 71 29

영국 84 15 25 71 66 33

미국 91 9 35 65 68 32

「국립대학회계법」은 국립대학의 경상비 교부 총액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국립

대 경상비 예산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교육부의 예산요구서 제출(제31조), 기획재정부장관의 예산안

의 편성(제32조), 정부의 예산안의 국회제출(제33조) 등의 절차를 걸쳐 국회에서 예산이 확정된다. 

국립대를 포함함 고등교육예산은 고등교육을 바라보는 경제관료들의 입장에 따라 결정된다. 만약 

경제관료들이 고등교육의 공공성을 인정한다면 예산을 충분히 배분할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고등교

육을 사양산업 정도로 인식하거나, 고등교육은 사적 영역이고 그 비용을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보

는 경우 고등교육예산의 확보는 쉬운 일이 아니게 된다. 

사립대학의 경우 설립자인 학교법인의 재정 상황 역시 매우 취약하다. 사립대학에 대한 국가의 재

정지원도 사업비의 일부에 한정되기 때문에 대학교육경비는 대부분 학생에게 전가되고 있다. 사립대

학에 대한 공적 책임도 보장되고 있지 못하다. 그래서 대학교육경비는 개인 책임으로 전가된다. 

<표 3> 교육단계별 정부부담 및 민간부담 공교육비의 상대적 비중(2017)

      주석 1) 한국, 캐나다는 민간부담 공교육비에 해외재원 공교육비가 포함됨. 

           2) 캐나다는 초중등교육단계에 유아교육단계 수치가 포함됨. 

           3) 미국은 학자금대출을 총액(gross)이 아닌 순액(net) 기준으로 산출하여 정부의 이전지출이  

                과소평가됨.

      * 출처 : OECD 교육지표 2020(https://kess.kedi.re.kr/index에서 재인용)

우리나라의 초중등교육의 경우 정부부담비율이 높은 데 비해 고등교육은 민간부담 비율이 매우 높

은 편이다. 고등교육경비를 개인이 부담하게 되는 근거는 ｢고등교육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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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제11조 (등록금 및 등록금심의위원회) ① 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는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이하 “등록금”이라 한다)을 현금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

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에 의한 결제로 납부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학생은 학

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학기에 납부하여야 할 등록금을 2회 이상으로 분할

하여 납부할 수 있다. 

구분 초등학교 과정 중학교 과정 고등학교 과정 고등교육 과정

한국 11,702 12,597 14,394 10,633

OECD평균 9,090 10,527 10,888 16,327

캐나다 10,238 x 13,891 24,671

핀란드 9,633 15,400 8,180 17,730

프랑스 8,319 11,252 14,743 16,952

독일 9,572 11,975 15,466 18,486

이탈리아 9,160 10,073 10,883 12,226

일본 8,824 10,511 11,510 18,839

영국 11,604 11,749 11,480 28,144

미국 12,592 13,654 15,202 33,063

우리나라의 초중등교육의 경우 정부부담비율이 높은 데 비해 고등교육은 민간부담 비율이 매우 높

은 편이다. 고등교육경비를 개인이 부담하게 되는 근거는 ｢고등교육법｣이다. 

사적 부담이 커지는 경우 고등교육은 부실해질 수밖에 없다.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을 보면 

알 수 있다. 

<표 4> 교육단계별 연간 학생 1인당 공교육비(2017)

(단위: $)

        주석 1) 한국의 2017년 PPP 환율은  $1당 871.70원이며, 1인당 GDP는 US$41,001임.

             2) x는 자료가 다른 범주 또는 해당 표의 다른 항목에 포함됨을 의미함(캐나다는 초등학교  

                  과정에 유치원 및 중학교 과정 수치가 포함됨).

        * 출처 : OECD 교육지표 2020(https://kess.kedi.re.kr/index에서 수정하여 인용)

주요 국가들의 학생 1인당 공교육비(2017)를 연도별로 추이를 보면 아래 그림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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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주요 국가 학생 1인당 연간 고등교육 공교육비 추이

2020년부터 우리나라 고등학교도 무상교육의 대상이 되어 2021년이면 완성된다. 따라서 고등교육

의 무상화도 논의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고등교육의 무상화 논거는 다양하다. 예를 들면 고등교육이 보편교육이 되었기에 무상교육이 필요

하다거나. 고등교육의 공적 효과를 감안할 때 무상교육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6) 등이 그러하다. 지역

발전이란 정책적 측면에서 무상화를 점진적으로 도입할 필요도 있다.

3. 대학 무상화의 구체적 방안 

고등교육 무상화는 다양한 방식으로 가능하다. 다만 몇 가지 고려할 사안이 있다. 하나는 사립대학

에 대한 재정지원이 타당한가의 문제이다. 종래 사립대학을 포함한 사립학교는 부정부패와 권한남용 

등 위법행위가 다수 노출되었다. 현재도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사립대학에 대한 국민의 불신도 강한 

편이다. 

이런 사립학교에 국가가 재정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많지 않을 것이다. 따

라서 사립대학에 대한 재정교부가 이루어지기 ‘이전에 또는 병렬적으로’ 사립대학의 재정회계를 공정

하고 투명하게 만들어야 한다. 더불어 대학의 거버넌스 구조를 민주화시켜야 한다. 사립대학의 혁신

이 필요하고, 공적 지원은 이러한 혁신을 뒷받침할 수 있어야 한다. 

둘은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논의가 지지부진한 이유이다. 종래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입

6) 우리 헌법이 교육이 진정한 공교육이 되려면, 공교육의 효과는 사적 효과에 매몰되어서는 안된다. 사유재로 인식
되는 현실을 바꾸려면 고등교육을 무상화 혹은 준무상화 하여 공적 효과를 높여야 한다. 사회를 대표해서 국가
가 공적으로 교육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공교육이라면 교육의 공적 효과가 당연히 발휘될 수 있어야 한다. 공적 
효과(사회적 편익)란 개인에 대한 교육을 통해 사회가 얻는 편익을 말한다. 고등교육은 지식의 생산과 보급을 통
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발전에 기여한다. 민주주의의 유지와 발전(정치), 경제적인 부의 
창출(경제), 인권보장과 범죄의 감소(사회), 인간적인 공동체의 유지(문화) 등 여러 면에서 사회적 편익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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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의 무상화 방식>

경로1 : ｢고등교육법｣의 개정을 통해 모든 대학을 대상으로 무상교육의 실시

경로2 : ｢국립대학법｣과 ｢사립대학법｣의 제정을 통해 국립과 사립대학 별도로 실시

법을 위해 법률안이 여러 번 제출되었다.7) 그러나 입법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그 원인으로 ｢고등교육

재정교부금법｣의 제정이 법체계상 가능한지의 문제가 있다. 

재정교부금이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정균형을 맞추어주는 제도이다. 따라서 국가사무인 대

학에 대한 재정지원을 위해 재정교부금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재정조정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다.8) ｢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도입하기 위해서 국가사무로 되어 있는 고등교육업무9)를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로 전환해야 하는데, 이는 재정교부금제도의 도입보다 더 복잡한 문제이다. 그러나 ｢지방교육재

정교부금법｣에 의한 재정교부제도가 초중등교육의 재정을 안정시킨 점을 감안하면 ｢고등교육재정교

부금법｣ 제정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보완적 제도를 도입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면 될 것이다. 

종래 논의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안은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을 계산하여 그 부족한 

부분을 국가가 재정교부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리고 교부금을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으로 구

분하는데, 보통교부금은 인건비, 운영비, 시설비지원금으로 사용하고, 특별교부금은 강사지원, 천재지

변으로 인한 특별한 재정수요시 사용하는 재원으로 보고 있다.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안에서 구상하

고 있는 기준과 재정교부방식을 ‘법률’에서 일반예산으로 편성하는 방식을 취하면 법적인 문제는 없

다. 즉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안의 재정교부금중 보통교부금은 일반회계로, 특별교부금은 특별회계로 

규정하면 된다. 

우리나라 고등교육이 부실한 원인은 사립대학위주의 고등교육체제만의 문제는 아니다. 국립대학도 

인건비, 운영비, 시설비지원금에 대한 지원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학생의 수업료를 

점진적으로 인하하면서 인건비 등에 대한 지원금을 상향시키면 무상교육에 도달할 수 있다. 다만 교

육여건도 개선하면서 무상교육을 실시하려면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금은 상당한 액수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일거에 무상교육을 도입하는 것보다는 일정 기한을 정해 점진적인 방식으로 도입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감안하여 고등교육의 무상화 방식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① 대학무상교육을 실시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고등교육법｣에 대학 무상교육을 법정하는 방

안이다. 이것은 국·사립 불문하고 대학에 대해 재정 지원을 일반예산으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을 채택하는 경우 모든 대학의 문제를 일거에 해결하는 장점도 있다. 그러나 사립대학의 

거버넌스나 제정·회계의 투명성·공정성을 규정하는 제도의 도입이 어려워지면 오히려 국립대학의 무

7) 2009년 18대 국회부터 현재 2021년 21대 국회에 이르기 까지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안이 다수 제출되었다. 21대 
국회에서는 조승래 의원이 국립대학법안에 국립대학재정교부금제도를 포함시켜 대표 발의하였다. 

8)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나 ｢지방교부세법｣에 의한 지방교부세는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 간의 재정조정의 일환으로 국가가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치지 못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그 부족한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그러하다. 문병효,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의 필요성과 주요 내용”, 
대학정책학회 학술심포지움: 대학 주요 현안(네트워크, 재정, 거버넌스) 토론회, 2020.12.4., 83쪽.

9) ｢고등교육법｣에 의하면 학교는 교육부장관의 지도(指導)ㆍ감독을 받으며(제5조), 국가 외의 자가 학교를 설립하려
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제4조 제2항). 이것은 고등교육과 대학에 대한 업무가 국가사무임
을 전제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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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교육까지 어려워지는 단점이 있다. 

② 다른 하나는 국립대학과 사립대학의 무상교육을 별개의 방식으로 추진하는 방식이다. 국립대학

의 경우 이미 재정회계 관련해서는 ｢국립대학회계법｣이 마련되어 있다. 따라서 ｢국립대학법｣의 제정

(혹은 ｢국립대학회계법｣의 개정)을 통해 국립대의 일반예산을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을 계

산하여 그 부족분을 지원하도록 구체적으로 규정하면 된다. 그리고 학생들의 수업료를 낮추면서 공

적 지원금을 증액하여 무상으로 가면 된다. 

사립대학의 경우에는 재정회계 및 거버넌스를 개선하는 대학부터 점진적인 무상교육을 실시하면 

된다. 구체적인 방식으로는 ｢사립대학법｣(혹은 ｢공영형사립대학법｣)의 제정을 통하여 가능하다. 다만 

사립대학의 완전 무상화를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쟁점들이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을 지적해 둔다. 

특히 지방 사립대학의 무상화 정책은 지역살리기 정책의 일환으로 우선 실시될 여지가 있는지 검

토가 필요하다. 

4. 지방 사립대학의 공립화 

헌법 제31조 제1항은 국가로 하여금 공교육제도를 적극적으로 보장해야 할 의무와 과제를 부과하

고 있으며, 이는 학교교육의 비중에 있어 국·공립학교가 원칙이고 사립학교가 예외라는 학교제도의 

원칙적인 국·공립화에 관한 헌법적 결정을 의미한다(한수웅, 2015: 975). 

고등교육에 있어서도 사립대학은 국·공립대학을 대체해서는 안 되고, 이를 보완하는 정도에 그쳐야 

한다. 그러나 한국의 근대국가 형성의 역사적 특수성으로 인해 현실은 고등교육에 있어 사립대학이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사립대학을 선택한 학생들은 적극적·자발적으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국·공립대학의 수용능력의 한계로 인한 불가피한 소극적 선택을 의미한다. 

사립대학에 재학하는 학생들에게 국·공립대학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열악한 교육 여건 속에서 고액

의 등록금을 부담하게 하는 ‘수익자부담의 원칙’은 국민의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다. 따라서 공영형 사립대육성정책이나 사립대학의 국·공립대학으로의 전환 정책도 필요하다(임재홍 

외, 2019: 18-19).

이런 전환정책의 사례를 일본에서 찾을 수 있다. 일본의 사립대학도 한국과 유사하게 학생 수 감

소로 인한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립대학의 위기와 맞물려, 청년층을 포함한 인구가 대도시권

으로 유출되어 지역이 공동화되는 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지역에서 청년들이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

어야 하고 그 지역에서 취업과 윤택한 생활이 가능해야 하므로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자신의 물적 토

대를 기반으로 그 지역에 적합한 사립대학을 유치하거나 기존의 사립대학을 공립대학으로 전환하려

는 노력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임재홍 외, 2019: 57).

일본 공립대학에 비하여 2배 정도의 등록금을 받는 일본 사립대학으로서는 매우 불리하게 되었다

고 볼 수 있다(岡村 甫, 2007). 따라서 경영난 등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사립대학으로서는 ‘공립대

학법인’이라는 제도의 도입을 계기로 1차적으로는 공설민영대학을 중심으로 ‘사립대학의 공립화’가 

잇따르게 된다(임재홍 외, 2019: 59-60). 

2009년 이후 8개의 사립대가 공립으로 전환했으며 6개의 다른 사립대는 공립 전환을 추진하고 있

다. 이는 사립대학 공립화는 지역 활성화의 방안, 저출산 고령화의 위기 상황에서 대학 생존은 지역 

활성화의 열쇠, 청소년이 있는 것만으로 지역 활성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과 협력이 가능하다고 보

고 있기 때문이다(임재홍 외, 2018: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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高知工科大学·名桜大学·静岡文化芸術大学(시즈오카문화예술대학)·公立鳥取環境大学(공립돗토리환경대

학)·長岡造形大学은 자치단체가 설립한 학교법인에 의한 공설민영의 사립대학10)으로 개교했으며, 시

즈오카 문화 예술 대학을 제외한 각 대학은 제반 사정에 따라 학생 정원을 채울 수 없는 상태가 발

생하는 등 대학 경영의 문제가 발생했으나 공립대학으로 전환 후 입학자 확보에 어려움이 없다(임재

홍 외, 2018: 70). 

일본에서 사립대학의 공립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여론조사를 행한 사례가 있다. 지역살리기의 일환

으로 지역주민의 다수가 찬성하고 있다. 

 <그림 5>  후쿠치야마시의 공립화 설문조사 결과 1

      출처: 임재홍 외(2019), 83.

일본의 공립대학법인의 지배구조는 사적 형태는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장이 개입하여 구성하는 방식

이다. 즉 우리나라의 국립대학법인과 그 구조가 유사하다. 

이러한 일본의 사례는 우리나라에서도 시사점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지역의 고등교육기반이 필요

한 경우 사립대학의 몰락을 방치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국공립화하거나 아니면 공립대학법인의 형태

로 전환시켜 지방살리기의 한 방안으로 활용할 수 있다. 

10) 공설민영대학은 각 근거 법령에서 정의된 대학의 분류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활성화 
등 차원에서 대학의 유치 활동을 하고, 대학 설립까지 필요한 부동산이나 자금 등 유·무형의 공유 재산을 학교법
인에 제공한 후 개교한 대학이다. 
https://translate.google.co.kr/translate?hl=ko&sl=ja&u=https://ja.wikipedia.org/wiki/%25E5%2585%25AC%25E8%2
5A8%25AD%25E6%25B0%2591%25E5%2596%25B6%25E5%25A4%25A7%25E5%25AD%25A6&prev=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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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지방 사립대학을 공립화하는 정책의 수단으로는 학교의 설립자변경방식으로 추진하

는 방안이 있고, 이 경우 귀속재산의 특례를 인정하는 특별조항을 두어 지원하는 것도 가능하다. 

더불어 경영권양수 방식(법인이사회 이사직 승계를 통한 준공영화)을 통해서 준공영화한 후 설립자 

변경 방식으로 공영화도 가능하다. 이런 대학에 대해서 앞서 보았던 대학무상화의 우선 대상으로 정

책을 맞추어 갈 수도 있다. 이런 방식의 공립화 정책에 대해서는 좀더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 

V. 맺으며 

지역소멸의 위기 속에서 지역대학의 존속과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한 활용은 지역재생에서 중요한 

부분이다. 

현재 우리는 양극화ㆍ저성장ㆍ저출산ㆍ고령화ㆍ지방소멸 등 당면문제를 해결하고, 4차 산업혁명이

란 패러다임의 전환에 대응하여 새로운 발전과 번영의 모멘텀을 형성하여야 하는 국가적 과제를 안

고 있다. 

이러한 국가적 과제는 글로컬리제이션(glocalization)으로 강조되는 전반적인 추세에서 확인되는 바

와 같이 지방의 혁신역량을 제고하고 지역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기반으로 하는 국가균형발전에 의해

서만 가능하다. 

국가균형발전은 단순히 수도권과의 격차 해소를 넘어 지방의 혁신과 발전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창출하는 선순환의 사회ㆍ경제구조를 형성하는 비전과 이의 전략적 실현을 목표로 한다. 

OECD 보고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처럼 고등교육의 강화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지역균형발

전을 위한 지역의 혁신역량을 강화와 자립적 발전 동력을 확보하는 전초기지로서 중앙정부와 지방정

부의 협력과 지원에 의한 지방대학의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런 맥락 속에서 지방 사립대학 정책의 흐름이 만들어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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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발전과 공공성 확보를 위한 대학정책의 전환 

고영구(극동대 교수, 前전국시도지역혁신협의회장)

<순 서>

1. 서론; 지방대학과 사립대학

2. 정부의 대학정책과 구조조정

3. 대학 재정지원 현황 및 비교

4. 사립대학의존형 대학교육 실태

5. 대학정책의 전환; 방향과 과제

6. 결론

※ 참고문헌

1. 서론; 지방대학과 사립대학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의 관심이 필요하다.”라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다. 아이 

한 명을 올바르게 성장시키려면 가족의 관심과 사랑뿐만 아니라 주변 이웃, 지역 그리고 사회 

전체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뜻이다. 우리의 대학교육에 있어서도 같은 맥락에서 보아야 한

다. 학령인구 급감과 맞물려 지방대학이 위기에 직면한 지금의 상황에서 그 의미가 더 크게 다

가오는 것이 사실이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하여 전국적으로 전체 학령인구가 줄어들고 있지만, 

서울에서 멀어질수록, 지방으로 갈수록 더욱 심각한 상황을 맞고 있다. 

지역인재를 양성하고 지역경제에 버팀목 역할을 해온 지역대학이 문을 닫으면 지방소멸은 

가속화될 것이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좋은 대학이 있는 지역치고 낙후된 지역은 없다. 이것

은 대학과 지역사회가 하나이고, 그 지역을 이끌어 가고 있는 원동력이 지역대학에 있다는 것

을 입증한다. 이렇듯 지역발전과 균형발전에 있어서 지방대학은 그 핵심에 있다. 그럼에도 지

방 학생들은 서울과 그 주변 수도권 대학을 선택하고 있다. 지방대학 재학 중에도 반수나 편입

으로 다시 서울로 이동한다. 그나마 지방대학에 남아 있던 졸업생마저 일자리를 찾아 서울로 

떠나고 있다. 이러한 관성이 굳어진지 오래인데, 정부는 학생 충원율과 취업률로 대학을 옥죄

어 왔다. 정부가 지역 고등교육에 매진해도 모자란 판에 오히려 붕괴시키는데 앞장서고 있는 

셈이다.

또 다른 문제는 사립대학이다. 서울이나 지방 할 것 없이 대학등록금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등록금 의존도가 높은 사립대학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마저도 대학평가에 따

른 선별적 지원방식을 취함에 따라 지방대학의 재정여건은 더욱 열악하고, 수도권 대학과의 격

차는 계속 벌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사립대학 운영에 공공성이 강화될 필요성과 동시에 교육

은 국가가 책임진다는 사명으로 대학재정을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목소리가 커

지고 있다. 

여기서 공공성이라 함은 경제적 부담능력에 따라 교육에 대한 접근성과 교육의 질이 결정되

어서는 안된다는 대학교육의 특성 혹은 지향을 의미한다. 대학교육의 목적과 가치가 무엇이든 

개인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교육이 좌우되는 것을 정의롭다거나 공평하다고 할 수는 없다.11) 

11) 김창엽, “대학교육의 공공성”, 대학신문, 2010년 9월 19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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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가 표방하는 “기회가 평등한 나라, 과정이 공정한 나라, 결과가 정의로운 나라”라고 

한다면 대학교육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것이 첫걸음이자 핵심과제가 아닌가 싶다.

우리나라 대학체제는 기본적으로 미국과 일본을 본뜨고 있다. 그렇지만 국가운영 시스템은 

전혀 다르다. 미국과 일본은 지방분권적 체제를 갖추고 있는 나라이다. 미국의 경우 교육정책

은 철저한 주정부 고유의 권한이기 때문에 연방정부에서는 개입할 수 없다. 일본의 경우도 도

도부현(都道府県) 지자체가 외교안보, 사법을 제외한 모든 내정 분야를 관장하는 지방분권 국

가이다. 이렇듯 우리 한국처럼 중앙집권, 수도권 집중 현상으로부터 자유로운 체제이기 때문에 

대학 양극화가 지역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적은 나라들이다.

또 다른 측면에서, 그동안 우리사회에서 대학교육과 관련한 논의과정에서 당연시되었던 시장

주의 논리는 분명히 허점을 가지고 있다. 세계적으로 대학교육의 문제를 자유시장주의적 접근

으로 해결하려는 나라는 미국과 일본 정도라는 것이다.12) 1980년대 미국과 함께 신자유주의 

쌍벽을 이루었던 영국마저도 대학을 시장주의 시각으로 보지 않는다. 대학의 재정지원을 위하

여 공개와 경쟁이라는 시장요소를 도입했다지만, 대학의 핵심가치는 확실하게 공공성에 두었다

는 사실이다. 

따라서 미국, 일본의 대학체제와 다른 관점에서 대학정책의 전환이 요구된다. 즉 지역 균형

발전의 측면에서 대학교육을 바라봐야 하고, 정부의 책임성을 높이고 공공성을 확보함으로써 

대학의 문제 특히, 지방대학 위기를 해소할 수 있다.

2. 정부의 대학정책과 구조조정

2-1. 역대 정부의 대학구조조정 정책

대학구조개혁에 대한 논의는 김대중정부때 부터 있어 왔지만, 본격적으로 대두된 것은 이명

박정부의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시행부터이다. 당시 대학구조개혁이 대두하게 된 배경은 학령

인구 감소, 반값등록금, 청년실업 등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수치화된 평가기준을 도입

하여 대학을 평가하고, 하위권에 속하는 대학에는 정부재정 지원 및 학자금 대출을 막는 방식

이었다. 취업률, 재학생충원율, 전임교원확보율, 학사관리 및 교육과정 등 5개 영역 평가지표를 

통하여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학자금대출제한대학, 경영부실대학 등으로 추려내는 것이다. 시

장논리를 통해 신입생의 선택을 돕고, 낮은 평가를 받는 대학은 퇴출시킨다는 의도였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대학구조개혁평가라는 명칭으로 대체되었다.13) 대학을 5등급으로 평가해

서 평가등급에 따라 강제적인 정원감축과 재정지원 제한 등을 두는 것으로 바뀐 것이다. 대학

들은 A부터 E까지 각 등급에 따라 정원감축 조치를 자율적 또는 강제적으로 이행해야 했다. 

사실상 정부가 강제적인 방식으로 대학의 구조개혁을 진행하는 셈이다. 그러나 성과위주 지표

의 줄세우기식 평가를 통한 구조조정은 결과적으로 지방대학 위기를 가중시킨 이명박 정부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14)

12) 허준, 『대학의 과거와 미래』, 연세대학교 대학출판문화원, 2020.
13) 전임교원확보율, 교사확보율, 교육비환원율, 수업관리, 학생평가, 학생학습역량 지원, 진로 및 심리상담 지원, 장
학금 지원, 취업 및 창업 지원, 학생 충원률, 졸업생 취업률, 교육수요자 만족도 등 1단계 지표와 중장기 발전계획과 
교육과정, 특성화 등 2단계 지표로 평가가 진행되었다.
14) 대학교육연구소, “전체 대학 정원감축을 제안한다”, 2021년 3월 3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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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문재인정부가 출범하면서, 대학정책에 대대적인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으나, 2017

년 1주기 평가, 2년차 평가가 그대로 이루어졌고, 2018년 2주기 평가는 대학기본역량진단이라

는 이름으로 바뀌어 지속되었다. 그 결과, 상위 64% 자율개선대학에 총 207개교가 선정되었다. 

자율개선대학은 정원감축 여부를 스스로 선택하고, 대학혁신지원사업 예산을 3년간 지원받았

다. 반면 하위 36% 대학 중 66개교는 역량강화대학으로 이들 대학은 3년간(2019~2021년) 정

원 7~10%를 감축하고 정부재정지원사업이 제한되었다. 최하위 20개교는 재정지원제한대학이 

되는데, 정원 10~35%를 감축하고, 정부재정지원뿐만 아니라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도 일부 

제한되었다. 

한편, 2021년도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 최저기준은 교육비 환원율 127%, 전임교원 확보율 

68%, 신입생 충원율 97%, 재학생 충원율 86%, 졸업생 취업률 56% 등이다. 2018년부터 2021

년까지 4년간 지표를 평가에 활용하는데, 이 중 3개 지표에서 최저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재

정지원제한Ⅰ유형으로 분류되고 4개 이상을 충족하지 못하면 재정지원제한Ⅱ유형에 속하게 된

다.15)

<표 1> 대학구조정정책의 변화

시기
이명박정부

(2010∼2014)

박근혜정부

(2015∼2017)

문재인정부

(2018∼2021)

정책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대학구조개혁평가 대학기본역량진단

특징

정부재정지원대학, 학자

금대출제한대학, 경영부

실대학 선정

대학을 A∼E 5등급으로 

평가하여 운영이 미흡한 

대학에는 강제적인 정원 

감축과 재정지원 제한

자율개선대학, 역량강화

대학, 재정지원제한대학 

등으로 분류

평가

지표

취업률, 재학생충원률, 전

임교원확보율, 교육비환

원율, 학사관리 및 교육

과정 등

전임교원확보율, 교사확

보율, 교육비환원률, 수업

관리 및 학생평가, 학습

역량 및 진로상담, 장학

금, 취창업지원, 학생충원

률, 졸업생취업률 등 

교육비 환원율, 전임교원 

확보율, 신입생 충원율, 

재학생 충원율, 졸업생 

취업률 등

출처: 교육부 자료(해당 연도)

2-2. 대학구조조정의 결과; 입학정원 감축

1주기 구조조정 기간(2013년∼2018년) 정원변동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방소재 대학, 전문대학, 중규모 

대학이 정원감축의 주 대상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교육연구소(2018)의 2013년 대비 2018년 소재지

별 정원변동 분석자료를 보면, 지방소재 대학 입학정원은 2013년 334,137명에서 2018년 291,782명으로 

42,355명(12.7%)이 줄었으며, 수도권 소재 대학 입학정원은 같은 기간 206,806명에서 192,326명으로 

15) 대학이 재정지원제한Ⅰ 유형에 속하면 신규 국책연구나 재정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없고, 국가장학금이나 학자
금 대출도 일부 제한된다. 이보다 심각한 재정지원제한Ⅱ 유형은 신규사업 참여 제한은 물론 해당 대학이 기존에 
진행하던 재정지원사업 지원도 중단되고, 국가장학금이나 학자금 대출도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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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80명(7.0%) 준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대학의 수도권 집중도는 더 커졌다. 2013년 전체 대학의 

38.2%를 차지한 수도권 대학의 비중은 2018년 39.7%로 확대되고, 지방대학의 비중은 같은 기간 61.8%에

서 60.3%로 축소되었다.16)

한편, 2013년 대비 2018년 대학정원 감축률이 높은 지역 순위를 살펴보면, 충남지역을 제외한 도단위

가 8위까지 모두를 차지하고 있다. 대학정원감축률이 가장 큰 지역은 2013년 26,597명에서 2018년 

21,614명으로 4,983명(18.7%)이 줄어든 전북지역이다. 그 뒤를 각각 6,996명(15.9%), 2,748명(14.9%), 

3,687명(14.1%), 3,297명(13.4%), 3,291명(13.3%)이 줄어든 경북, 전남, 경남, 충북, 강원지역이 잇고 있다.

<표 2> 수도권-지방 대학입학정원 변동현황 비교(2013∼2018)

(단위: 명, %)

구분 수도권 지방 합계

4년제
대학

2013년 124,871(36.6) 216,493(63.4) 341,364(100.0)

2018년 120,866(38.4) 194,212(61.6) 315,078(100.0)

증감인원 -4,005 -22,281 -26,286

증감률 -3.2 -10.3 -7.7

전문
대학

2013년 81,935(41.1) 117,644(58.9) 199,579(100.0)

2018년 71,460(42.3) 97,570(57.7) 169,030(100.0)

증감인원 -10,475 -20,074 -30,549

증감률 -12.8 -17.1 -15.3

합계

2013년 206,806(38.2) 334,137(61.8) 540,943(100.0)

2018년 192,326(39.7) 291,782(60.3) 484,108(100.0)

증감인원(%) -14.480 -42,355 -56,835

증감률 -7.0 -12.7 -10.5

출처: 대학교육연구소(2018.6.5.)

이어 2주기 대학기본역량진단 결과를 보면,17) 일반대에서는 진단 대상대학 160개교 가운데 120개교가 

자율개선대학으로 평가되었고, 역량강화대학 30개교, 재정지원제한대학 Ⅰ유형에 3개교, Ⅱ유형에 5개교

가 포함되었다. 전문대학 중에는 진단 대상대학 133개교 중 자율개선대학이 87개교, 역량강화대학이 36

개교, 재정지원제한대학 Ⅰ유형에 6개교, Ⅱ유형에 5개교가 포함되었다. 자율개선대학을 제외한 나머지 

대학은 모두 정원감축 대상이다. 여기서 큰 난관을 겪은 대학은 역시 재정지원제한대학 Ⅱ유형 대학들이

다. 이들 11개 대학은 정원감축 권고와 재정지원 제한은 물론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까지 전면 제한

되었다.18) 

16) 대학교육연구소, “대학구조개혁 정원감축 쏠림현상 뚜렷”, 보도자료. 2018년 6월 5일자.
17) 재정지원제한대학에는 서울예대, 두원공과대, 웅지세무대를 제외한 나머지는 지방소재 대학들이다. 교육부, 2주
기 대학기본역량 진단 결과, 2018.8.23.
18) 한편, 3주기 평가결과, 재정지원제한대학에는 일반대 9개교, 전문대 9개교가 포함된 것으로 보도되었다. 일반대 
재정지원제한대학 유형Ⅰ은 서울기독대(수도권), 예원예대(호남·제주권), 유형Ⅱ에는 신경대(수도권), 경주대(대구·경북·
강원권), 대구예대(대구·경북·강원권), 금강대(충청권), 한국국제대(부산·울산·경남권), 제주국제대(호남·제주권), 한려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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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2주기 대학기본역량진단 결과

(단위: 개교)

구   분 자율개선대학 역량강화대학
재정지원제한대학

Ⅰ유형 Ⅱ유형

일반대학

(160개교)
120 30

3 5

가야대, 금강대, 
김천대

고구려대, 두원
공대, 서라벌대, 
서울예대, 세경
재

전문대학

(133개교)
87 36

6 5
경주대, 부산장
신대, 신경대, 
제주국제대, 한
국국제대, 한려
대

광양보건대, 동
부산대, 서해대, 
영남외국어대, 
웅지세무대

출처: 교육부(2018.8.23)

이와 함께 2주기(2018년∼2021년) 정원감축 규모는 4,305명으로 나타났다. 권역별 정원감축 현황을 살

펴보면, 수도권 감축 규모는 370명으로 전체 감축인원 4,305명의 9%에 불과했다. 반면 지방대학은 부산, 

울산, 경남권이 1,018명을 감축해 가장 많았고, 강원 808명, 대구와 경북 754명 감축 등으로 나타났다. 감

축 비율로 보면 제주권이 –6.1%(329명)로 가장 높았다.

<표 4> 2018년∼2021년 권역별 입학정원 변화 비교

(단위: 명, %)

구  분
입학정원 입학정원비율

2018 2021 증감인원 증감율 2018 2021

수도권 187,940 187,570 -370 -0.2 38.8 39.0

강원권 20,851 20,043 -808 -3.9 4.3 4.2

충청권 84,695 83,998 -697 -0.8 17.5 17.5

전라권 57,475 57,146 -329 -0.6 11.9 11.9

대구경북권 59,214 58,460 -754 -1.3 12.2 12.2

부.울.경권 69,246 68,228 -1,018 -1.5 14.3 14.2

제주권 5,354 5,025 -329 -6.1 1.1 1.0

전  체 484,775 480,470 -4,305 -0.9 100.0 100.0

출처: 유스라인(2021.2.21)

이상 정부의 정원감축 노력에도 불구하고 학령인구 감소폭을 감당하기는커녕 이렇다 할만한 성과도 없

(호남·제주권) 등으로 알려졌다. 전문대 중에 유형Ⅰ은 두원공대(수도권), 서라벌대(대구·경북권), B대 그리고 유형Ⅱ에
는 웅지세무대(수도권), 영남외대(대구·경북권), 강원관광대(충청·강원권), 대덕대(충청·강원권), 고구려대(호남·제주권), 
광양보건대(호남·제주권)가 해당 된다. 한국대학신문, 2021년 4월 8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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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020년 수능 지원자는 493,433명이었으나 대학입학 정원은 559,036명이었다. 지방 사립대학은 물론 

거점 국립대학도 미충원 사태를 비껴가지 못했다. 대학진학연령 18세 인구 기준으로만 봐도, 2023년에는 

12만명 가까이 미충원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입학정원 2천명을 모집하는 대학이라고 한다

면 60개 대학이 문을 닫아야 할 상황에 있다. 학령인구 감소 속도를 볼 때 이대로 간다면 2040년에는 미

충원이 27만명을 넘어설 것이라는 계산이다.

<표 5> 대학진학 연령(18세) 인구수 및 미충원 예측

(단위: 명)

구  분 2021 2022 2023 2024 2040 

18세 인구 476,259 472,535 439,046 430,385 283,734

미충원 인원 82,777 86,501 119,990 128,651 275,302

주: 2021년 4년제 및 전문대학 모집정원은 559,036명이었음.

당초 대학구조조정 정책은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학령인구의 인구절벽으로 인한 미충원 등에 대처하

고, 고등교육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그러나 정원감축 성과도 거두지 못했을 뿐만 아

니라 대학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저해하고, 정부와 교육당국의 입맛에 맞게 대학을 개편시키는 조치라는 

비판을 받아 왔다. 지속적으로 학령인구가 감소하는데다 학생들이 수도권 대학으로 몰리고 있는 상황에

서 신입생·재학생 충원율, 졸업생 취업률 등을 포함 시킴에 따라 지방대학에 불리한 획일적인 지표라는 

비판과 함께 시장주의적 경쟁 논리라는 지적이다. 그 여파도 매우 컸다. 평가지표를 상승시키는 대표적인 

요소로 학과 통폐합, 장학금 증가, 등록금 인하, 전임교원 증원 등이 있는데, 이 모든 것이 재정압박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평가제도는 변함없이 지속되고 있다.

2-3. 대학의 규모; 대학 수 및 학생수 비교

많은 대학들이 미달사태를 겪으면서 대학교 수를 줄여야 한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물론 정상적인 대

학운영이 어려운 부실대학은 정리되는 것이 맞지만, 학교 수가 많아서 줄여야 한다는 논리는 명확하지 

않다. 2010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인구대비 대학교 수는 미국의 절반 수준이다. 미국의 ‘2010년 교육통

계’를 보면 미국의 대학 수는 4,495개교로 인구 1만명당 0.146개교이다. 반면 우리나라의 대학 수는 345

개교(2010년 기준)로 인구 1만명당 0.072개교이다. 1만명당 0.098개교인 일본보다도 적다. 대학교 수는 

적지만 대학생 수는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많다. 인구 1만명당 미국은 502명이 대학생이지만 우리나라는 

615명이나 된다. 일본 241명보다는 2.5배가 많다. 대학 1개교당 평균 정원은 8,554명으로 일본(2,467명), 

미국(3,447명)과 비교해 2배 이상 많다.19)

물론 인구절벽 위기에 직면한 상황이고 보면 지금의 대학교 수가 많게 느껴질 수도 있다. 그러나 분명

한 것은 대학교 수가 아니라 각 대학들의 규모이다. 대학통계를 살펴보면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 대학들

은 학부 정원이 지나치게 많다. 해외 유수 대학들의 경우, 학부생 정원은 많아야 1만 명대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대학 대부분은 2만명을 훌쩍 넘긴다. 교육비 투자규모나 전임교원당 학생수 통계로만 봐도, 양

19) 한겨레신문, “한국 대학수 과잉? 착시였다”, 2011년 7월 3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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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교육을 담보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그동안 대학들이 양적 팽창에 몰두해 온 결과이다. 대학재정 대

부분을 등록금에 의존하고 있는 대학의 입장에서 보면 당연한 선택일지도 모른다. 대학 운영진들은 대학

재정 확충을 위해 학생정원을 늘리거나 등록금을 인상에 매달려 왔다. 그러나 이제는 옳은 선택지가 아

닐 뿐만 아니라 반대로 학생정원을 줄이고 등록금 의존도를 낮춰야 할 상황이다. 어떻든 문제의 핵심은 

대학의 숫자가 많아서가 아니라 개별 대학들의 규모가 너무 크다는 데 있다는 점이다.

<표 6> 한.미.일 대학수 및 학생수 비교

구  분 한  국 미  국 일  본

대학 수(개교) 345 4,495 1,243

대학생 수(명) 2,951,282 15,495,892 3,060,270

전체 인구수(만명) 4,799 30,874 12,705

1만명당 대학 수 0.072 0.146 0.098

1만명당 대학생 수 615 502 241

1개 대학당 평균정원(명) 8,554 3,447 2,467

출처: 한겨레신문(2011.7.3)

다시 확인하자면, 2020년 기준으로 미국 하버드대와 스탠퍼드대, 영국 옥스퍼드대와 케임브리지대, 일

본 동경대, 중국 칭화대 등 세계 명문대학들 학부생 수는 1만∼1만5천명 수준이다. 가까운 일본은 사립대

학 비중이 우리나라 비슷하다. 그리고 매년 약 100만 명에 이르는 고교 졸업생 중 절반 정도가 대학에 

진학하므로 전체 대학생 수도 우리나라와 비슷한 규모이다.20) 그러나 대학 숫자는 우리 두 배가 넘는 

1,227개교이며, 그중의 30%는 재학생 전체가 1000명도 않되는 작은 대학들이다. 이렇게 많은 수의 소규

모 대학들이 건재한 것은 국가와 지방정부가 대학을 지원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경우는 재적학생수 3만명 이상의 대학이 10개교나 된다. 수도권에만 학부생 수가 1만

5천명 이상인 대학이 21개교, 전국에는 46개교에 달한다. 학령인구 급감에 대처하고 대학발전을 위해서

라면, 일차적으로 대학들의 학생정원을 대폭 줄여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전국 모든 대학에서 줄여

야 하지만, 특히 수도권 대형대학을 중심으로 정원감축이 선행되어야 한다. 수도권 대형대학을 시작으로 

학생들이 채워지고 있는 구조에서 학령인구가 줄어든다는 것은 지방대학 공동화의 결과로 나타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20) 김도연, “대학의 미래, 미래의 대학”, 동아일보, 2021년 3월 25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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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해외 주요대학 학부 및 대학원 학생수 비교

(단위: 명)

구분 학부생 대학원생 합계

미국 하버드대 6,700 14,000 20,700

미국 스탠퍼드대 6,980 8,897 15,877

미국 예일대 5,414 6,809 12,223

영국 옥스포드대 11,930 11,813 23,743

영국 케임브리지대 12,077 6,371 18,448

일본 동경대 14,102 14,475 28,577

중국 칭화대 14,943 22,697 37,640

중국 베이징대 15,128 15,039 30,167

출처: wikipedia.org(2021)

<표 8> 대형대학 학부 재적학생수(2020년 기준)

구분 수도권 지방

30,000명 

이상

고려대(37,102명), 연세대(36,545명), 

한양대(36,167명), 경희대(34,710명), 

건국대(33,660명), 중앙대(32,619명), 

단국대(30,983명) 

강원대(30,754명), 경북대(30,423명), 

계명대(30,292명)

25,000명 

이상

동국대(29,820명), 홍익대(26,035명), 

성균관대(25,916명), 인하대(25,615명), 

가천대(25,467명)

영남대(29,593명), 부산대(28,124명), 

조선대(27,463명), 전남대(26,502명), 

동아대(25,670명), 전북대(25,129명) 

20,000명 

이상

한국외대(23,596명), 국민대(22,077명), 

서울대(21,393명)

대구대(24,342명), 충남대(23,166명), 

부경대(22,365명), 원광대(21,569명), 

동의대(21,057명)

15,000명 

이상

명지대(19,603명), 숭실대(19,396명), 

이화여대(19,179명), 경기대(18,143명), 

인천대(16,504명), 세종대(15,227명)

경상국립대(19,254명), 충북대(18,490

명), 울산대(17,677명), 공주대(16,933), 

대구가톨릭대(16,871명), 경성대

(16,831), 호서대(16,785명), 경남대

(16,506명), 청주대(16,141명), 백석대

(15,832명), 한남대(15,483명)

주: 캠퍼스 합산, 정원내.외 합산 기준임.

출처: 대학알리미(2021)

3. 대학 재정지원 현황 및 비교21) 

21) 이하는 대학교육연구소가 대학재정알리미에 공시된 2019년 대학재정지원 현황을 분석한 자료이다. 대학교육연
구소, “정부 대학재정지원 분석”, 2021년 1월 1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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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학자금 지원, 국공립 지원, 일반지원

대학교육연구소(2021) 분석자료에 따르면, 2019년 교육부 소관 334개 대학(4년제 대학 198개, 전문대

학 136개 대학)이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재정지원액은 총 12조 1,497억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학자금 지

원이 3조 7,965억원, 국공립 지원이 3조 1,151억원, 일반지원이 5조 2,381억원으로, 각각 31.2%, 25.6%, 

43.1%를 차지했다. 여기서 학자금 지원는 국가장학금, 근로장학금 등 지원액을 말하며, 국공립 지원은 국

공립대학의 인건비, 시설확충비, 운영비 등 지원액이다. 그리고 일반지원은 교육 및 연구여건 개선을 위

한 지원액이다.

<표 9> 정부 대학재정지원 현황(2019년)

(단위  : 백만원 , %)

구분
학자금지원 국공립지원 일반지원 합계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대학 2,707,568 25.6 3,100,808 29.3 4,772,017 45.1 10,580,393 100.0

전문

대학
1,088,911 69.4 14,339 0.9 466,052 29.7 1,569,302 100.0

전체 3,796,479 31.2 3,115,147 25.6 5,238,069 43.1 12,149,695 100.0

출처: 대학교육연구소(2021. 1.14)

대학재정 지원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일반지원(43.1%)이다. 국가장학금 도입으로 학자금지

원 규모가 커지면서 일반지원 비중이 줄어들긴 했으나, 대학교육 및 연구기능 향상을 위한 대학재정지원

사업 대부분을 포함하고 있는 일반지원은 여전히 대학재정지원의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문제는 일

반지원에서 지방대학의 대학당 지원액은 수도권의 50% 수준이라는 점이다. 수도권대학의 대학당 지원액

은 225억원인데 비해, 지방대학의 대학당 지원액은 121억원으로 큰 차이를 보인다. 양질의 교육과 연구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는 대학의 재정이 충분해야 한다. 재학생 수가 감소하고 대학재정이 줄어들면 교직

원의 임금삭감 및 체불, 비전임·비정규직 채용 증가, 교육여건 투자 감소 등으로 교육 및 연구환경은 악

화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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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지역별 대학재정지원(일반지원) 현황(2019년)

(단위 : 개교, 백만원)

구분
수도권 지방 합계

대학

수
금액 대학당

대학

수
금액 대학당

대학

수
금액 대학당

대학 73 2,456,499 33,651 125 2,315,517 18,524 198 4,772,017 24,101

전문

대학
43 149,314 3,472 93 316,739 3,406 136 466,052 3,427

전체 116 2,605,813 22,464 218 2,632,256 12,075 334 5,238,069 15,683

주: 1) 학자금지원 및 국공립 경상비지원 제외하였음. 2) 본교와 분교는 분리 산출한 것임.

출처: 대학교육연구소(2021. 1.14)

3-2. 정부 부처별 일반지원 규모

대학교육연구소(2021)는 수도권대학과 지방대학의 정부재정지원의 차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정부부처별 재정지원을 분석·제시했다. 부처별 대학재정지원 규모를 보면, 교육부가 47.5%(2조 

4,871억원), 교육부 외 타 부처 가 52.5%(2조 7,510억원)를 차지한다. 즉, 일반지원에서는 교육부보다 교

육부 외 타 부처 지원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교육부 외 타 부처 중에서는 전체 지원액의 

29.5%(1조 5,446억원)를 차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가장 많다. 그 뒤를 산업통상자원부 3,156억원(6%), 

중소벤처기업부 1,936억원(3.7%) 등의 순으로 거의 모든 부처에서 5조 2,381억원 규모의 재정지원이 이

루어졌다.22)

22) 기타 부처는 특허청(3,420백만원), 통일부(3,061백만원), 해양경찰청(1,504백만원), 여성가족부(262백만원), 국가보
훈처(36백만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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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2019년 부처별 대학재정지원(일반지원)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금액 비중

교육부 2,487,108 47.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544,568 29.5

산업통상자원부 315,602 6.0

중소벤처기업부 193,575 3.7

고용노동부 145,012 2.8

보건복지부 137,623 2.6

식품의약품안전처 79,391 1.5

농촌진흥청 65,374 1.2

농림축산식품부 57,555 1.1

국토교통부 44,153 0.8

환경부 36,579 0.7

해양수산부 35,237 0.7

문화체육관광부 26,266 0.5

외교부 24,173 0.5

기상청 15,522 0.3

행정안전부 11,127 0.2

산림청 10,921 0.2

기타 부처 8,283 0.2

합계 5,238,069 100.0

주: 1) 학자금지원 및 국공립 경상비지원 제외하였음. 2) 본교와 분교는 분리 산출한 것임.

출처: 대학교육연구소(2021. 1.14)

여기서 수도권 대학과 지방대학 지원액을 보면, 교육부 이외 전 부처 지원에서 모두 차이를 보이고 있

는데, 특히 교육부 이외의 부처 지원에서 두드러진다. 교육부 지원에서 수도권 대학 대학당 지원액이 88

억원, 지방대학은 67억원으로, 지방대학 지원액은 수도권대학의 76% 수준이다. 교육부 이외 부처 지원에

서 수도권의 대학당 지원액은 136억원인데 반해 지방대학은 54억원에 불과했다. 지방대학 지원액은 수도

권의 1/3 수준인 셈이다. 대학교육 및 연구의 질이 높아지기 위해서는 일반지원사업이 확대돼야 한다. 그

러나 수도권 대학에 심각하게 편중되어 있어 지방대학 간 격차도 크게 벌어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특

히, 대학의 연구개발에 대한 재정지원을 주로 맡고 있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교육부 외 타 부처의 재

정지원에서 크게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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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2019년 교육부 및 타 부처 대학재정지원(일반지원) 현황

(단위: 개교, 백만원 )

구분
수도권 지방 전체

대학

수
금액 대학당

대학

수
금액 대학당

대학

수
금액 대학당

교육부

116

1,023,540 8,824

218

1,463,569 6,714

334

2,487,108 7,446

교육부 
외 

타부처
1,582,273 13,640 1,168,688 5,361 2,750,961 8,236

전체 2,605,813 22,464 2,632,256 12,075 5,238,069 15,683

주: 1) 학자금지원 및 국공립 경상비지원 제외하였음. 2) 본교와 분교는 분리 산출한 것임.

출처: 대학교육연구소(2021. 1.14)

 

4. 사립대학의존형 대학교육 실태

4-1. 대학수 및 입학정원 비교

OECD 국가 대부분 정부가 대학을 직접 운영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대학교육 대부분을 민

간에 떠넘기고 있는 실정이다. 대학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무성 결여, 정부지원 감소는 고등교육의 질 저

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설상가상으로 학령인구 급감과 미충원 충격까지 더해지며, 특히 지방의 사립대

학은 대학 본연의 기능마저 상실한 위기에 놓여 있다. 해방 당시인 1945년 29개교에 불과했던 대학이 국

민들의 교육열에 힘입어 2019년 335개교(일반, 산업, 전문, 교육대학)로 늘었다. 문제는 대학 증가의 대부

분이 사립대학이었다는 점이다. 2019년 기준, 전체 대학 335개교 중 사립대학이 281개교로 83.9%를 차

지하고 있다. 1980년 이후 변화를 살펴보면 사립대학 비중은 70.1%에서 2019년 83.9%로 증가하였고, 입

학정원으로 보면 48만 6천명 중에서 사립대학이 41만명으로 84.0% 차지한다. 정부의 재정부담을 이유로 

소수의 국립대학만 설립하고 나머지는 민간에 위탁하면서 사실상 방치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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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1980~2019년 사립대학 수 및 입학정원 현황

(단위: 개교, 명, %)

구  분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2015 2019 

대

학 

수

전체 224 237 241 304 349 360 345 339 335

국공립 67 53 54 54 61 59 50 54 54

사립 157 184 187 250 288 301 295 285 281

사립비율 70.1 77.6 77.6 82.2 82.5 83.6 85.5 84.1 83.9

입

학

정

원

전체 201,055 319,000 339,511 495,300 646,275 625,541 570,927 520,664 485,592

국공립 49,569 63,511 65,180 84,345 97,829 95,869 82,649 83,161 77,540

사립 151,486 255,489 274,331 410,955 548,446 529,672 488,278 437,503 408,052

사립비율 75.3 80.1 80.8 83.0 84.9 84.7 85.5 84.0 84.0

주: 일반 4년제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교육대학을 포함한 것임.

출처: 대학교육연구소(2020)

4-2. 외국의 대학 공영화 수준

20세기 접어들면서 세계적으로 대학교육 성격에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즉 특정 계층이나 개인의 필요

가 아니라 복잡한 근대사회 전체의 운영을 위해 대학교육이 국가적으로, 보편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

성이 커진 것이다. 또한 대다수의 일반시민층에서도 사회적인 요구에 부응할 지식과 자질을 함양하기 위

한 고등교육이 필요하게 되었다. 세계적으로 대학교육이 보편화 된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90년대 이

전까지는 대학진학이 고교졸업생 중 30%를 조금 상회할 정도였으나, 2000년대 들어 80%를 넘어서는 현

상이 나타났다. 대학교육이 특수한 엘리트 교육이 아니라 보편적인 국민교육의 단계에 진입했다는 의미

이다.23)

OECD 교육지표 분류에서 고등교육기관은 국공립대와 사립대학로 구분한다. 사립대학은 정부책임형 사

립대와 자율형 사립대로 나눈다.24) 국공립대는 정부가 관리·경영하거나 경영진의 대다수를 공공기관이 채

용한 대학이다. 정부책임형 사립대학은 정부가 대학재정의 50% 이상을 지원하거나 교수 인력의 급여를 

지원하는 대학이고, 자율형 사립대학은 정부가 대학 재정의 50% 미만을 지원하거나 교수들이 정부에서 

급여를 지급받지 않는 대학을 의미한다. 대다수의 OECD 국가들은 대학교육을 정부가 직접 운영하거나 

재정의 상당 부분을 정부가 책임지고 있는 구조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전일제 등록학생수 기준으로 

81%가 자율형 사립대학 학생으로서 대학교육 재정의 대부분을 민간이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학교

육에 대한 정부의 책무를 민간부문이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23) 대학교육의 공공성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어려웠던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우리나라 대학들이 미
국 사립대학의 영향을 받아왔던 이유도 있고, 대학은 의무교육이 아닐뿐더러 개인의 삶을 위한 선택인 점에서 진학
은 개인의 차원이지 반드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논리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대학을 공교
육으로 보고 정부재정이 지원된다면, 대학진학을 선택하지 않은 국민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는 것이다. 윤지
관, “대학교육의 공공성과 민주화의 과제; 대학 공영화 운동을 제안하며”, 수원대학교 교수협의회, 2013.12.
24) 정부책임형 사립대학은 정부의존형 사립대학으로, 자율형 사립대학은 독립형 사립대학으로 지칭하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는 정부책임형 사립대학, 자율형 사립대학으로 표현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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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 고등교육기관 전일제등록 학생비율(2013-2014)

(단위: %)

구    분 국공립 대학
정부책임형 사립대학

(공영형 사립대학)
자율형 사립대학

한    국 19 해당없음 81

호    주 92 2 6

미    국 68 해당없음 32

영    국 해당없음 100 해당없음

일    본 21 해당없음 79

독    일 94 6 해당없음

이탈리아 90 해당없음 10

주: 전일제등록 학생은 단기고등, 학사, 석사와 이에 상응하는 단계의 학생임. 

출처: 대학교육연구소. 한겨레신문(2019.5.7)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유럽의 대다수 국가들은 교육을 공공서비스로 보기 때문에 전체 대학의 80% 이

상이 국공립 대학, 정부책임형 또는 공영형 사립대학이다.25) 그래서 수도권과 지방의 대학 간에 격차가 

크지 않으며, 행재정 여건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335개 대학 중 281개교

(83.9%)가 사립대학이다. 이에 따라 문재인정부는 고등교육에 대한 책무성 강화와 고등교육의 질 제고 및 

공공성 강화를 위해 2019년부터 공영형 사립대학 단계적인 육성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그러나 

기초연구 수준에서 예산도 마련하지 못한 채 공약으로만 남아 있다.

<표 15> 국가별 설립주체별 대학수 비중

(단위: 개교, %)

구  분 미  국 영  국 프랑스 독  일 일  본 한  국

국공립대학
689

(22.8)

159

(99.4)

74

(86.0)

156

(85.7)

177

(22.8)

54

(16.1)

사립대학
2,337

(77.2)

1

(0.6)

12

(14.4)

26

(14.3)

600

(77.2)

281

(83.9)

합   계 3,026 160 86 182 782 335

출처: 전주대학교 교수회(2018)

 

5. 대학정책의 전환; 방향과 과제

5-1. 단기과제; 문재인정부 임기내(2021-2022)

25) 전주대학교 교수회, “공영형 사립대는 무엇인가?”, 공영형 사립대 공론화를 위한 토론회, 전주대학교, 2018.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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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 대학기본역량진단 폐지하고, 최저기준(minimum standard)으로 대체

이명박정부의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선정(2010-2014)을 시작으로 박근혜정부 대학구조개혁평가

(2015-2017)로 이어진 지금의 대학평가제 즉, 대학기본역량진단(2018-2021)은 폐지되어야 한다.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진행되고 있는 대학평가제도에 기초한 일련의 대학구조조정 시책은 대학의 본질을 훼손하

고 교육기반을 붕괴위기로 내모는 등 부작용만 초래했다. 

신입생 및 재학생 충원율과 졸업생 취업률이 핵심 평가지표로 사용됨에 따라 비인기 학과들은 서슴없

이 통폐합 또는 폐과되었고 인문학, 문화예술과 기초학문 기반은 붕괴되었다. 취업알선기관으로 바뀐지도 

오래이다. 충원율과 취업률은 세계의 대학평가에서 거의 활용되지 않는 방식이며, 대학경쟁력과 무관한 

지표이다. 그리고 정부재정 지원 및 학자금 대출 제한을 통하여 하위권에 속하는 대학을 퇴출시킨다고 

했지만, 지금까지 퇴출된 대학 대부분은 비리대학이거나 자연소멸 위기에 처한 대학들이다.26) 정원감축 

성과를 강조하고 있지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도 못했을 뿐만아니라 그마저도 형편이 어려운 지방대

학에게만 전가되고 말았다. 가장 큰 문제는 자율성과 비판기능을 상실했다는 점이다. 평가지표 맞추기에 

급급한 대학과 교수들은 수동적이고 나약한 존재로 전락했다. 교육과 연구, 행정서비스라는 본연의 기능

보다는 지표관리와 보고서 가공에 에너지를 집중하고 있는 것이 대학의 현실이다. 

따라서 대학에 대한 일체의 평가제도를 폐지하고, 그 대신‘대학설립·운영기준’보다는 훨씬 높은 수준으

로 대학운영의 최저기준(minimum standard)을 설정·적용할 필요가 있다.27) 교육시설 및 대학운영, 학사

운영 등에 있어서 대학교육의 질적 수준으로 담보할 수 있는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의무화하

는 것이다. 자연스럽게 대학운영 철학과 의지, 능력있는 학교법인만이 존재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5-1-2 정상적인 대학운영이 어려운 한계사학 퇴로 마련, 부실대학 정리

최근 대학운영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하는 사립대학들이 늘고 있다. 이들 한계사학에 대해서는 퇴로를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 학령인구가 급격하게 감소하는 함에 따른 학생수 부족으로 운영이 어려워진 대

학들이 자진해서 교육사업을 포기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여기서 난관은 사학재단의 잔여재산 귀속문제이다. 현행 사립학교법 제35조에 따르면, “처분되지 않은 

재산 중 학교법인의 재산은 국고에 귀속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렇다 보니 교육기관으로서 기능을 

잃고도 문을 닫지 않은 채 연명하는 대학이 있는가 하면, 이미 폐교상태에 있음에도 법인은 해산하지 않

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28) 지금도 폐교된 대학 중 8개 학교법인은 해산하지 않고 있다. 

물론 이같은 한계대학들의 퇴로를 열어주는 데에 대한 반대여론도 적지 않다. 수십 년간 국고보조금과 

학생 등록금으로 형성된 교육자산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게 부당하다는 지적이다. 분명히 일리 있는 주장

이지만, 문제는 이로 인해 사립대학정책이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들 부실 사립대학이 

26) 2000년 이후 전국에서 문을 닫은 대학은 18개 대학으로 모두 지방대학이다. 광주예술대(하남학원), 아시아대(아
시아교육재단), 명신대(신명학원), 선교청대(대정학원), 국제문화대학원대(국제문화대학원), 한중대(광희학원), 대구외국
어대(경북교육재단), 서남대(서남학원), 성화대(세림학원), 벽성대(충렬학원), 동부산대(설봉학원), 서해대(군산기독학원), 
개혁신학교(개혁신학원) 등 이상은 강제폐교이며, 건동대(백암교육재단), 경북외국어대(경북외국어대), 인제대학원대
(인제학원), 대구미래대(애광학원), 한민학교(한민족학원) 등은 자진폐교이다. 교육부 자료 2021.3.4.
27) 1996년 제정한 ‘대학설립‧운영 규정에서는 교사, 교지, 교원, 수익용기본재산 등 4대 요건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것만으로는 양질의 교육을 담보할 수 없다.
28) 폐교된 18개 대학 중 하남학원, 신명학원, 충렬학원, 설봉학원, 백암교육재단, 인제학원, 애광학원, 한민족학원 
등 8개 학교법인은 해산하지 않고 있다. 교육부, 폐교대학현황 자료, 20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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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남아 있음으로 인해 우량 사립대학으로 갈 정부재원이 분산되고 재정지원의 비효율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따라서 해산하려는 학교법인 잔여재산의 일부를 해산 장려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퇴로를 열어주면서 

부실 사립대학들의 폐교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해산 장려금 책정과정에서 합리적인 방안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부정과 비리를 저지른 사학재단의 경우는 예외로 다룰 문제이다.29) 다른 한편, 

대학의 교지나 교사 잉여공간을 공익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 평생교육기관, 직업능력훈련기관, 청소년시

설, 요양병원, 창업보육센터, 공공박물관 등으로 전환 가능토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다.30)

5-1-3. 수도권 대형대학 중심으로 모집정원 대폭 감축, 질적 발전의 전기

학령인구 급감으로 수도권, 지방할 것 없이 전체 정원을 줄여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수도권 대형

대학을 중심으로 모집정원을 대폭 감축할 필요가 있다. 지방에도 대형대학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는데, 이미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상황이 속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질적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라

면 정원감축은 불가피하다. 또 학생 수를 채우지 못하는 정원은 의미가 없기때문에 지방대학 정원감축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

학령인구는 크게 줄어, 대학진학연령 18세 인구는 2024년 430,385명, 2040년 283,734명으로 추정되는

데, 현재 모집정원으로 하면 2024년에 128,651년, 2040년에는 275,302명이 미달이다. 수도권 쏠림현상으

로 인하여 고스란히 지방대학의 몫으로 돌아갈 것이 분명하다. 이대로 간다면 지방의 고등교육기능은 붕

괴되고 지역의 몰락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경고이다.31)  

수도권 소재 상위권대학들 재적 학생수를 살펴보면, 3만명 이상의 대학이 11개교이며, 1만5천명 이상

으로 보면 21개교나 된다. 수도권 대학들이 정원 외 선발까지 나서면서 과도한 팽창 상황까지 이르렀다. 

미국의 명문대학 하버드대, 스탠퍼드대, 예일대 등의 학부생 수는 5천∼6천명대이며, 영국 옥스퍼드대, 케

임브리지대 등도 1만명대 수준이다. 인구규모라면 세계 최고인 중국의 명문대학들도 1만5천명대를 넘지 

않는다. 수도권 대형대학 대부분은 소위 명문대학으로 꼽히는 대학들이다. 국내 명문으로 현실에 안주한

다면 한국대학의 미래는 지속 가능할 수 없다. 차제에 수도권 대형대학도 그간의 양적 팽창 방식에서 벗

어나 질적 발전을 도모할 때이다. 노벨상 수상자 한 명 배출하지 못한 한국의 상위권 대학들이 심기일전

하는 기회로 삼을 필요가 있다.32)

정부에서 지방대학 육성책을 내놓고 있지만, 수도권 대학의 정원을 줄이지 않으면 백약이 무효이다. 수

도권 대학과 지방대학이 공통으로 정원감축을 통해 교육여건에 맞게 적정규모로 운영해야 맞다. 벚꽃 피

는 순서대로 대학이 망한다고 하니, 단풍 물드는 순서대로 정원을 줄이는 것이 순서이다. 

29) 부정, 비리재단에 대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 개념에서 잔여재산 귀속 대상에서 제외하고 민형사상 책임을 묻
는 것이 옳을 것이다. 
30) 노근호, “균형발전의 관점에서의 대학정책 전환 방안”, working paper, 2021.3.
31) 고영구·조택희, “지역의 관점에서 본 대학정책의 문제와 개선방안 연구”, 『한국지역경제연구』, 제40집, 한국지역
경제학회, 2018.
32) 노벨상은 1901년부터 2020년까지 화학, 물리학, 생리·의학, 문학, 평화 분야에서 934명의 수상자와 28개 단체가 
수상했다. 미국, 영국, 독일 등의 나라는 100개가 넘고, 프랑스, 스웨덴, 러시아, 스위스 일본, 오스트리아, 네델란드, 
이탈리아 등의 나라는 20개 이상을 수상했다. 대학별로 보면 하버드대, 케임브리지대, 버클리대, 시카고대, MIT, 스
텐포드대, 옥스포드대, 훔볼트대, 파리대, 뮌헨대 등 세계 명문대학에서 다수 배출하였으며, 남아공 케이프타운대, 이
집트 카이로대,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대, 멕시코 국립자치대, 일본의 교토대와 동경대, 나고야대 등의 대학들
도 노벨상 배출 대학이다. 우리나라 대학은 1명도 배출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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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중기과제; 21대 국회 임기내(2021-2024)

5-2-1. 공영형 사립대학 도입, 정부책임성 강화 및 고등교육의 공공성 확보

우리나라 대학교육은 지나치게 사학의존도가 높다. 세계에서 가장 사립학교가 많은 나라가 한국이다. 

교육을 아예 사립학교에 맡겨놓은 셈이다. 문제는 이들 사학재단의 부정과 비리, 전횡이 그치지 않고 있

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 책임하에 대학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한 사안이며, 이를 위해서 공영

형 사립대학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공영형 사립대학이란 국가가 대학 운영비 50% 이상을 책임지는 부분에 있어서는 정부책임형 사립대학

과 유사한 개념이다. 여기에 더해 이사진의 50% 이상을 공익이사로 구성하여 대학운영의 공공성과 민주

성, 투명성을 확보하여 국공립대학처럼 운영하는 제도를 말한다.33) 

공영형 사립대학 체제를 갖춤으로써 일단 사학의 부정과 비리를 근절할 수 있다. 그리고 교육투자가 

원활해짐에 따라 교육환경이 개선되고 지역인재 양성 기반이 공고해질 수 있다. 우량 사립대학의 경우는 

질적 발전을 통해 국가발전은 물론 세계수준의 사립대학으로 발돋움 할 수도 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중국 등 어느 나라든 하나의 도시권에 명문대학들이 집중해 있는 나라는 없다. 

공영형 사립대학이 도입된다면 우리나라 고등교육구조는 국공립대학 중심으로 공영형 사립대학, 자립

형 사립대학이라는 3각 축으로 끌고 가는 형태가 된다. 지방대학의 관점에서 본다면, 정부가 지원하고 있

는 거점국립대 육성 차원을 넘어, 권역별 국공립대 및 공영형 사립대학의 통합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공

동학위과정 운영 등 고등교육의 균형발전과 질적 수준을 제고할 수 있다.

5-2-2. 대학 무상교육 실시, 고등교육 비용을 공공이 부담하는 구조로 전환

공영형 사립대학 차원을 넘어 대학교육 비용을 국가가 부담할 필요가 있다. 대학교육의 공공성을 확보

하기 위해서는 교육비용의 공적 부담원리가 핵심이 된다. 대학교육은 그동안 공공재적 성격으로 변화해 

왔으며, 고등교육의 수익자는 교육받은 개인보다는 사회라는 점이 분명해지고 있다. 

2019년 2학기부터 고3을 대상으로 시작했던 고교 무상교육이 금년 새학기 부터는 전 학년을 대상으로 

확대 시행하고 있다. 이제 초중고 모두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책값 등 네 가지 학비가 무상이

다. 하지만 교육비 부담의 정점은 대학등록금이다. 따라서 대학 무상교육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 연간 12

조 정도면 가능한 것으로 분석된다.34) 반값등록금이 아니라 무상교육이다. 헌법 32조 제1항에 “모든 국민

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대학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독일의 경우를 보면, 2차 세계대전 이후 경제상황이 매우 좋지 않은 

1946년에 대학 무상교육을 실시했다.35) 세계 경제규모 10위,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가 넘는 우리나라

33) 이 제도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2017년 7월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계획’에 포함된 사업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100대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이다.
34) 190만명에 650만원으로 계산하면 대략 12조원 정도이다. 2020년 5월 현재, 전국 대학생수는 1,894,469명(4년제
대학 1,450,534명, 전문대학 443,935명)이다. 연간 등록금은 240~750만원까지 다양한데, 625만원(4년제대학 670만
원, 전문대학 580만원) 정도로 나타난다. 대학알리미 2020년 5월 자료.
35) 김누리, “자본독재시대의 대학; 위기의 한국 대학과 학문”, 『대학정책, 어떻게 바꿀 것인가』, 한국대학교육학회 
편, 소명출판,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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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시행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노르웨이, 프랑스, 핀란드, 독일 등을 포함하여 OECD 가맹국 

36개국 중 16개의 유럽국가에서 대학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다.36) 유럽의 대학교육 무상화 움직임은 학

생이 국가 성장을 담보할 미래의 인적자본이라는 인식에서 출발하고 있다. 청년들이 사회인으로서의 제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필요한 역량을 가르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사회적 비용이어야 한다는 지극히 당

연한 논리이다. 

게다가 미국까지도 대학 무상교육이 현실화되고 있다. 테네시(Tennessee) 주는 이미 2015년부터 고등

학교 졸업생들에게 2년제 커뮤니티 칼리지를 무료로 다닐 수 있도록 대학 무상교육을 실시해 왔는데, 

2017년부터 그 대상을 성인으로까지 확대하고 있다. 

5-2-3. 지방 사립대학 공립화 추진, 사학비리 근절 및 지역대학 육성

공영화율이 높은 사립대학이나 부정과 비리를 저지른 사학법인 퇴출대학을 대상으로 공립대학으로의 

전환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로써 대학교육에 대한 공공성을 확보하는 한편 사학재단 비리를 근절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우리나라와 같이 사립대학 비중 높은 일본의 사례인데, 저출산 위기에 직면하면서 2009년 이후 지방 

사립대 공립화를 추진하고 있다. 현재까지 사립대학 7개교가 공립으로 전환했으며,  다른 6개 사립대학은 

공립전환을 진행하고 있는 중이다. 일본 정부는 지역 사립대학 공립화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저출

산 고령화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밝히고 있다. 지역대학의 생존이 곧 지역 활성화의 열쇠

이며,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과 협력으로 가능하다는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37) 

다른 한편, 설립자의 비리로 사립대학에서 시립 공립대로 전환되어 사학비리를 근절할 수 있었던 과거

의 인천대 사례는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대표적인 비리 사학이었던 선인학원 인천대는 1994년 시립대로 

전환되었다. 1993년 7월 정부와 인천시 간의 협의로 선인학원 소유 각급 학교 및 대학원까지 모두 공립

화되었고, 학원재산을 국가에 헌납하도록 하였다.38) 당시 선인학원이 보유한 수익용 기본재산의 처리는 

인천시장과 인천시교육감이 협의하여 결정하기로 했는데, 인천시와 시교육청은 75:25의 비율로 분할 귀

속시킨 바 있다. 그후 2013년에 국립대학법인 소속으로 변경되었다. 

이와 같이 지방 사립대학의 공립화는 무엇보다 학생들에 대한 교육 서비스의 질적 제고가 이루어짐으

로써 지역발전 기대효과도 높아질 것이다. 또 시장수요 이외에 지역사회가 요구하는 인문학이나 문화예

술 분야 학문기반을 복원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사학재단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 

기존의 비리재단이 다시 이사로의 복귀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비리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것이다. 

5-3. 장기과제; 20대 대통령 임기내(2021-2027)

5-3-1. 대학체제 재구성, 포스트 코로나 및 4차 산업혁명 시대 대응

포스트 코로나 시대, 디지털 환경, 4차 산업혁명 시대 등 급변하는 고등교육 환경의 변화에 전략적으로 

36) 김상규, “의무무상교육에 대한 국제적 동향”, 행복한 교육 08월호, 교육부, 2019. 
37) 한국사학진흥재단, 『공영형 사립대학 운영모델·가이드라인 연구』, 2020.12.
38) 김기식·박선나, “대학개혁, 국공립대학 확충이 답이다”, 더미래연구소, 201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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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하기 위해서는 대학체제를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각 대학의 유형과 성격에 따라 지향점을 찾아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도 1990년대 이전만 하더라도 종합대학과 단과대학이 있었고, 단과대학 중에서 교육이나 특정 

산업분야에 특화된 대학들이 존재했다. 전문대학은 나름대로 실무기술 인력양성 역할을 톡톡히 해 왔다. 

그러나 이후 대학정책 획일화 및 일반화의 오류 과정에서 섞이고 서열화되면서 특성화 대학체제는 무너

지고 말았다.

2000년대 이에 대한 반성이 일기 시작하면서 독일과 같이 연구중심대학, 실무중심대학 등 대학 특성화

를 위한 정책수단이 다양하게 동원된 바도 있다. 독일의 대학은 연구중심대학(university)과 실무중심의 

응용과학대학(university of applied science) 그리고 예술대학, 음악대학으로 분류된다. 응용과학대학은 파

콕슐레(Fachhochschulen)라고 하는데, 이 대학은 연구중심대학과 달리 졸업 후 곧바로 취업해서 활용할 

수 있는 실무지식과 기술을 교육한다. 연구중심대학과 같은 대학이면서도 이론 중심이냐 실무중심이냐의 

차이다. 

한편 대학의 기능을 학령인구에 의존한 교육에만 국한한다면 쇠락을 막을 수 없다는 지적도 설득력이 

있다. 호원경교수(2021)가 주장한 바와 같이 전국 각 지역에 분포하고 있는 각 대학들을 진보된 지식과 

기술을 생산하는 연구기관으로 탈바꿈시킬 필요가 있다.39) 물론 학생을 가르치는 교육기능을 등한시하자

는 것이 아니라 연구기능을 대폭 강화함과 동시 이것을 기반으로 교육의 품질을 높이는 것이다. 학생 수

만으로 대학의 존립을 따질 것이 아니라 연구기관으로서 효용성으로 본다면 위기가 아니라 기회일 수도 

있겠다.

최근 스탈리(David J. Staley)교수가 예측하는 미래대학의 유형도 시사하는 바 크다. 그는 미래 대학의 

형태로 플랫폼대학(Platform University), 미니대학(Micro college), 인문학 싱크탱크(The humanities Think 

Tank), 이동하는 대학(Nomad university), 인문과학대학(The liberal arts college), 인터페이스대학(Interface 

university), 종합지식대학(polymath university) 등을 들었다.40) 네트워크의 발달, AI의 등장으로 하루가 다

르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과거와는 다른 형태의 제안이다. 

대학 스스로 길을 찾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리고 정부와 지역이 고민과 노력을 함께하면서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5-3-2. 대학정책의 분권화, 대학정책 주체를 중앙정부에서 시·도로 이관

오늘날 한국사회는 각 분야의 분권화 요구가 매우 크다. 이러한 흐름에 맞추어 지방 사립대학 정책에 

대해서도 중앙정부 통제에서 벗어나 시‧도 광역지자체로 관할권을 이전할 필요가 있다. 대학정책의 지방

분권화를 이루는 것이다.41) 

제주특별자치도 사례와 같이 사립대학 관할권을 시‧도가 행사함으로써 대학과 지역사회의 상생발전을 

이끌 체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재정분권이 뒷받침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지

만 현실적으로 참고할만 하다. 중앙정부가 움켜쥐고 있는 대학재정 예산을 모두 광역지자체 시‧도로 넘겨

39) 호원경, “위기의 대학, 정부정책 대전환이 필요하다”, 한겨레신문, 2021년 3월 29일자.
40) 이 밖에도 뇌가 젊은 노인대학(super ager university), 몸의 대학(The university of body), 우월한 삶 연구소
(The Institute for Advanced Play), 미래대학(future university) 등을 들고 있다. David J. Staley, Alternative 
Universities: Speculative Design for Innovation in Higher Education, Johns Hopkins UP, 2019.
41) 고영구·조택희, “지역의 관점에서 본 대학정책의 문제와 개선방안 연구”, 『한국지역경제연구』 제40집, 한국지역
경제학회,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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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다면 지역특성에 부합하는 고등교육 설계가 가능할 수 있다.42)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012년 5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근

거하여 도내 사립대학 설립‧인가와 지도․감독업무 권한이 교육부로부터 이양되어 제주도가 교육부와 동

일하게 대학의 관할청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근거한 특별회계 보조금 

형태로 운영한다면 어렵지 않게 시도해 볼 수 있다. 

지역대학과 지방자치단체는 한배를 탄 운명공동체적 관계에 있다. 광역지자체의 책임성이 강화된다면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일부 사립대학의 구조개선을 통해 양질의 고등교육을 공급할 수도 있다. 미국의 

주정부가 지역대학에 지대한 관심을 갖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지역의 우수한 인재가 지역대학에 입학하

고 또 대학은 지역발전을 이끌 우수한 인재를 배출하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되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관

점에서 지역대학의 관할권을 시‧도가 갖는 것이다. 

5-3-3. 자유롭고 평등한 학문공동체 회복, 혁신적 대학교육 수용

반성과 성찰을 통해서 자유롭고 평등한 학문공동체로 기능을 회복하는 한편, 대학 스스로 혁신하고 미

래를 개척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우리나라 대학은 IMF 이후 신자유주의 시장체제가 자리를 잡았고, 성과주의, 대학서열 평가 등으로 대

학을 기업처럼 관리되면서 학문공동체는 퇴색되었다. 신자유주의적 경쟁체제 하에서 개인의 성공을 위한 

것이라면 무엇이든 허용되는 사회적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대학은 더불어 살아가는 삶, 따뜻한 공동체적 

삶에 기여하는 책임 있는 민주시민을 키워내지 못했다. 특히 이명박정부가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이라는 

시장주의 잣대를 들이대면서 학문공동체는 급속히 붕괴되었다. 사회적 비판기능은 상실했고, 학내민주주

의는 크게 후퇴했다. 인문학, 순수과학, 문화예술 분야의 학과들은 취업이 어렵다는 이유로 통폐합되고 

사라지고, 소통이 상실되고 평가지표 달성을 위한 일방적인 지시만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학내 구성원들

은 수동적인 방관자로 변해버렸다. 따라서 반성과 성찰을 통해서 대학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먼

저이다.

한편, 세계는 이미 4차 산업혁명 시대로 진입했다. 게다가 전대미문의 코로나19 위기를 겪으면서 디지

털 기술은 하루가 다르게 진화하고 있다. 대학교육 현장도 오프라인이 비대면 원격시스템으로 전환되면

서 새로운 일상을 경험하고 있다. 2012년 미국에서 개교한 미네르바 스쿨은 강의실이나 도서관이 없는 

대학이다. 학생들은 6개월씩 세계 7개 도시에 머물며 다양한 인류사회를 직접 경험하고, 모든 수업은 온

라인으로 수강한다. 캠퍼스와 강의실 공간을 기반으로 하는 전통적인 대학과는 너무 많이 다르다. 하지만 

지금 한국의 대학들과 비교하면 오히려 훨씬 더 자유롭고 평등한 학문공동체에 가깝다. 한국의 교육부 

평가기준으로 보면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대학시스템이다.

미네르바 스쿨 방식을 모든 대학에 획일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다. 다만 우리도 이러한 혁신적 대학교

육이 가능해야 한다. 대학의 자율성을 신장시켜 대학 스스로 혁신하고 미래를 개척해 나가는 계획을 세

울 수 있어야 한다. 정부의 간섭과 통제가 지속되는 한 불가능한 일이다. 

42) 반상진, “정부 대학지원정책 비판과 대학격차 문제”, 『교육부의 대학구조개혁 현황과 개선대책 토론회 발표논
문』, 사교육 걱정없는 세상, 2016.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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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론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입학생이 부족으로 인하여 지방대학과 전문대학부터 운영난에 직면할 것으로 전

망된다. 또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미래사회 수요 대응과 인구감소 등에 따른 지역의 위기 극복을 위해 대

학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수도권 대학, 지방대학 할 것 없이 난제에 부딪혀 있다. 국

공립대학, 사립대학 할 것 없이 마찬가지다. 그렇지만 지방대학이 더 어렵고 사립대학이 더 큰 문제이다. 

따라서 지역발전과 균형발전의 관점에서 지방대학 문제를 접근해야 하며, 고등교육의 공공성 확보라는 

관점에서 사립대학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정부의 대학정책 방향을 평가와 통제가 아닌 지원과 후원의 방향으로 전환해야 

하며, 정상적인 고등교육이 어려운 부실 사립대학의 퇴로 문제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대학의 집중구조를 완화하고 지방의 활로를 열어주기 위해서는 수도권 대형대학 중심으로 대폭적인 정원

감축을 실시해야 한다. 이 기회를 통해서 명문대학들은 세계적인 대학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전기를 마

련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국공립대학보다 사립대학의 비중이 워낙 크기 때문에 사립대학 문제는 곧 지방대학

의 문제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이들 지방 사립대학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대책이 매우 중요하다. 

대학운영비 50% 이상을 정부가 책임지고 대학운영에 정부가 참여하는 공영형 사립대학 제도를 도입하

고, 다음 단계로 대학교육에 전면 무상교육을 실시함으로서 정부의 책무성을 높이고 공공성을 한층 높여 

나갈 수 있다. 아울러 비리대학이나 재정압박을 받는 한계대학을 공립대학으로 전환함으로써 지방의 고

등교육기반 안정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는 획일적인 대학운영 체제에서 벗어나 다양한 형태로 유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개별 대

학들이 처한 상황과 조건을 충분히 고려하고 성격을 명확히 함으로써 위기 극복은 물론 미래의 대학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중앙정부의 대학정책을 시.도 지자체로 이관함으로써 지역과 대학이 공동

운명체로 결합될 수 있다. 지역이 대학정책의 주체가 됨으로써 교육의 분권화를 구현하는 것이다. 끝으로 

대학의 학문공동체로 기능을 회복하는 한편, 무한한 상상력이 펼쳐지고 과감한 도전이 가능한 한국 대학

의 대전환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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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사립대학의 현황과 대학정책 (토론)

- 국가혁신과 포용국가(균형발전) 성장 핵심 DNA로서 대학의 체제 대전환 -

반상진(한국교육개발원장)

□ 지역대학 육성은 대학개혁정책을 넘어선 사회개혁 정책

ㅇ 수도권인구가 전체의 50%를 넘어서는 등 인구집중화 심각, 균형발전을 위한 과감한 대책이 필요

 - 전국대비 수도권 인구비율 : ’10(49.21) → ’15(49.43) → ’19(50.02%)

 - 대학졸업자 취업률(2019) : 수도권(68.7%) ; 비수도권(66.0%)

 - 대학졸업자 진학률(2019) : 수도권(9.0%) ; 비수도권(5.3%) 

 - 대학졸업자 초임급여 평균(2019) : 수도권(2.61백만원) ; 비수도권(2.27백만원) 

ㅇ 2018년 기준, 전국 141개 4년제 사립대 중 105개교(74.5%) 적자(한국교육개발원, 2020)

 - 수도권 39개교, 충청 20개교, 호남/제주18개교, 대구/경북/강원15개교, 부산/울산/경남 13개교 규모

 - 조사를 시작한 2012년에는 적자를 본 대학 44개교(2012) 105개교(2018), 2.4배 증가

 - 105개교 평균 26억2550만원 재정적자 

ㅇ 수도권 집중화 해소와 대학체제의 기초(fundamental) 강화를 위해, 지역 소재 대학의 질을 상향평준화  

     하여 지역교육과 지역발전의 선순환 구조 마련이 근본적 대안 

 - 대학의 지역 생산 유발 효과, 고용유발 효과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큼(차대규·조재완,  2003;  

     황신준, 2015; 최정은·홍성훈, 2017; Felsenstein, 1996; Harris, 1997; Mattoon, 2006)

□ 교육의 새로운 가치 실현 : 대학경쟁력의 전환적 패러다임 구현 

ㅇ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지방 소재 대학의 체질 변화와 새로운 대학경쟁력 패러다임  

     구축 필요

 - 인구구조 변화, 제4차 산업혁명, 초연결사회 등 시대전환기 연계·협력 기반의 교육체제는 선택이 아닌   

     시대적 과제이고, 이를 위해 공유성장 대학연합체제로의 대전환은 시대적 도전 

ㅇ 초·중등교육의 정상화, 학벌에 의한 지위권력과 공간권력의 균형화를 위해 지역 소재 대학 육성은   

     사회개혁의 핵심 고리로 작용

 - 우리 국민의 82.8%는 대학 서열화 현상이 현재 수준 혹은 그 이상 심화될 것으로 전망(한국교육개발원  

     교육여론조사 결과, 2019)

□ 사업 중심이 아닌 고등교육체제 개혁을 통한 대학균형발전 

ㅇ 사립대가 80% 이상 차지하는 한국의 고등교육지형에서 지역 사립대는 대학교육의 중심 축. 지역 사립대  

     육성은 필수불가결한 상황임. 

ㅇ 이를 위해 대학지원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등 핵심기반 조성 마련을 위한 선결 조치를 마련하고, 동시에  

     공영형 사립대를 육성하여 사립대 중심의 대학지형을 개편하며, 중장기적으로는 국립대와 사립대 간 연합체제를  

     구축하여 대학이 상생발전하는 공유성장형으로 대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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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핵심 기반 조성) : 대학지원 선결조치 

 - (가칭)국립대학법, (가칭)사립대학법 제정, 대학 설치운영의 법적 근거 마련

 - (가칭)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등 안정적인 재정 지원 법적 장치 마련

 - 지자체-대학 간의 지역혁신체제(RIS) 혁신 역량 강화를 위한 행·재정 지원체제 마련을 통해  

   대학의 교육 및 연구여건과 혁신 역량의 획기적 개선

② (공영형사립대 육성+유형별, 설립별 대학연합체제 구축) : 사립대 중심의 대학지형 개편 

 - (1단계) : 공영형 사립대 육성과 유형별·설립별 대학연합체제 운영을 위한 “(가칭) 대학연합  

            운영위원회*” 설치·운영

 - (2단계) : 유형별·설립별 대학연합체제 내에서 교육 및 연구여건 개선과 교육과정, 학점교류,  

            학생 및 교수교류 등 특성화 전략 수립 및 운영

 - (3단계) : 유형별·설립별 대학연합체제간 공동 학생선발제, 공동학위제, 학력인증제 도입·운영을  

            통해 대학에 대한 사회적 신뢰 구축 

③ (장기적으로 국+사립대 확대) 대학연합체제를 국, 사립 확대 및 공동 운영하여 대학체제의  

   대전환 

※ 공유성장형 대학연합체제의 기본 틀

    * 「(가칭)대학연합운영위원회」는 국가로부터 대학 경영 권한을 위임받는 주체이자 상위 의사결정기구이고,    

      대학 간 상호 자율협력체제 및 공조체제를 모색할 수 있는 대학자치 운영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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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연합체제의 필요성과 기대 효과

① (대학의 상향 평준화 : 새로운 대학경쟁력 패러다임 구축) 

 - 개별 대학 간 경쟁 패러다임은 마감되고, 대학간 연계·협력 패러다임과 집단경쟁력의 시대 대응 

② (상생발전 대학지형 개편으로 국가균형발전 기여) 

 - 국립대연합체제 + 공영형사립대 + 건전 사립대 육성 + 대학 간 컨소시엄 구축 등으로 구성된 대학   

     체제 대전환을 통한 국가 및 대학균형발전과 대학의 혁신 역량 강화

 - 대학 간 연합체제를 지역 간 협력과 연계로 확대하여, 지역의 균형 발전과 지역혁신 성장을 도모

③ (대학 학벌구조 혁파와 교육양극화 해소) 

 - 소수 명문대학체제에서 전국 단위의 다수의 명문대학을 육성하여 왜곡된 대학입시경쟁을 완화 하고,  

     다양하고 공정한 대학입시체제로 초·중등교육 정상화 유도

 

□ 고려 사항 

ㅇ 지역의 중소국립대, 사립대, 전문가 등 첨예한 이해관계가 존재하므로, 충분한 논의와 당사자 간 합의가 필요

ㅇ 공유성장형 대학연합체제의 철학과 방향, 전략 등이 정교하게 긴 호흠으로 추진되어야 함. 대학 구성원의  

     반발과 무산 사례 등 사회적 갈등 방지 필요  
 - 교육부의 2016년 연합대학 계획안은 권역별로 대학 통폐합을 전제로 하는 대학구조조정에 초점을  두고  

     제시되었기 때문에 대학가의 반발을 야기하였음. 





 대학 체제 혁신의 혁신이 시급하다
  ◩ 정대화(상지대학교 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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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체제의 혁신이 시급하다

정대화 (상지대 총장)

우리나라에서 근대적 의미의 대학교육의 역사가 100년을 넘었다. 그런데, 그 100년 역사의 

고등교육이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다. 1980년대 이후에도 사학비리나 대학 서열화 등 고등교육

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지만 최근 부각되고 있는 재정 위기와 학령인구 감소는 과거

와는 전혀 차원이 다른 상황이며 고등교육의 생태계를 송두리째 뒤흔들어버릴 수준의 위기다. 

특히, 재정 위기와 학생 수 감소가 지방대학에 집중되어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대학의 재정 위기는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에서 양상을 달리하는 문제지만 등록금의 장기간 

동결로 인해 사립대학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등록금 동결은 이명박 정부에서 국가장

학금과 연계하여 시작해서 박근혜, 문재인 정부로 이어진 정책인데 아무런 대책 없이 13년간 

지속되고 있어 사립대학 재정을 파탄으로 몰아가고 있다. 정부가 대학 등록금의 부담을 경감하

는 정책 자체는 문제가 없지만 여기서 발생하는 부작용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지 않고 방치

하는 것은 고등교육에 대한 직무유기에 가깝다. 

대학 재정에 대한 대책은 두 가지 방식이 가능하다. 하나는, 사립대학의 재정이 등록금에 지

나치게 의존적인 상황에서 대학이 등록금 이외의 재정 수입의 경로를 창출하도록 유도할 필요

가 있다. 법인의 자체 수익, 대학의 발전기금, 등록금 이외의 다양한 수입원의 발굴 등이 대안

이다. 다만, 이 방식에는 시간이 걸리므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만 가능하다. 그러므로 등록금 

동결을 유지하는 한 단기적으로는 등록금 동결로 인한 재정 결손을 국가의 재정 지원으로 보

충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이것이 두 번째 방식이다. 그러나 정부는 어느 쪽도 선택하지 않고 

그냥 방치하고 있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생 수의 감소는 이미 예상되었던 상황이지만 정부의 대응은 미미한 

수준이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대학구조개혁을 통해서 입학정원을 일부 줄였지만 지

방대에 집중되었다. 현 정부 들어서는 그마저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시장 논리에 방치하고 있

다. 문제는 대학 자율을 가장한 정부의 시장주의 정책이 당장의 부담을 모면하고 그 책임을 미

래로 떠넘겨 파국을 초래할 매우 위험하고 무모한 실험이라는 것이다. 

더구나 올해 실시되는 3주기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 신입생 충원율과 재학생 충원율을 강조

함으로써 출발부터 지방대학에 불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다 이에 대응하여 대학별 입학정

원의 자율감축을 유도함으로써 사실상 수도권 대학의 입학정원을 보장해주기 위한 지역 불균

형적인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정부가 말로는 지방대학 육성, 지방자치단체와 지방대의 

협력을 강조하고 있지만 의미 없는 말의 성찬에 불과하고 실제로 지방대 문제를 해결할 의지

도 역량도 가지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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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등록금의 장기간 동결로 인한 대학의 재정 위기가 학생 수 감소 상황과 겹쳐지면서 

대학의 보편적 위기가 지방대학만의 위기로 바뀌어 지방대학에 그 부담이 전가되고 있다는 사

실이다. 이렇게 고등교육 전반에 긴급 상황을 알리는 비상등이 켜진 상황인데도 관할청인 교육

부는 태평하기만 하다. 고등교육에 대한 공적 재원이 OECD 평균인 1.1%에 한참 미달하는 

0.6%(국가장학금을 제외하면 0.4%)에 불과한데도 지난 10년간 제기된 고등교육재정교부금은 

아직도 요원하고 국정과제로 선정된 공영형 사립대학은 추진 실적이 미흡하기 짝이 없다.

잘 알다시피 고등교육은 국가 공교육의 영역에 있고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하면 국공립대학

과 사립대학은 국가 공교육 체제의 두 축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고등교육은 해방 후 70년 동안 

국가 재정의 투여 없이 사립대학에 의존하고 등록금에 의존하는 기생적 방식을 유지해왔다. 해

방과 분단과 전쟁이라는 국가적 과도기에는 불가피했다고 하더라도 세계 경제 10위권을 오르

내리는 지금까지도 민간 재원에 의존하는 것은 공교육 진흥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방기하는 

것이다.

더구나 전체 인구의 절반이 수도권에 집중된 상황에서 우리나라처럼 대학이 수도권으로 몰

리면 수도권과 지역의 양극화가 더욱 심화되면서 지역이 급격하게 소멸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극단적인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수도권에 대학이 집중되는 현상을 차단하면

서 지방대학을 적극적으로 육성하는 방향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

사립대학 위주의 고등교육에서 파생된 족벌운영, 사교육비, 등록금, 대학 서열화, 사학비리, 

대학의 비민주적 운영, 대학과 사회의 분리 등의 온갖 문제 역시 위기를 자초한 주범이다. 그

러므로 국가가 뒤에 숨어서 민간 동록금에 의존하고 사학비리를 방치하면서도 대학을 관료적

으로 통제하는 지금의 낡은 체제는 즉시 폐기되어야 한다.

만약 이러한 상태가 앞으로도 계속된다면 이미 하락하기 시작한 고등교육의 경쟁력은 더욱 

빠르게 추락할 것이 명백하며 머잖아 고등교육의 생태계 자체가 붕괴할 것이다. 대학생의 교육

비가 초등학생의 교육비보다 낮아져 버린 상황이 추락을 상징한다. 그러므로 고등교육의 위기

를 극복하고 더 이상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비상한 조치가 강구되어야 한

다.

첫째, 초중등 교육 정책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를 통해서 성안되고 있는 것과는 달리 고등

교육 정책은 실종된 것이 현실이고 교육부에서 다룰 수 없다는 것도 명백해진 상황이다. 국가

교육위원회가 언제 발족할지 미지수고 미래에 국가교육위원회가 고등교육 문제를 어떻게 다루

게 될지는 알 수 없지만 고등교육에 관한 한 교육부는 무용지물이므로 현재로서는 교육부 바

깥에 고등교육 문제를 다룰 수 있는 특별기구를 설립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둘째, 학부모의 등록금 부담을 감안할 때 대학 등록금의 자율화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

황에서 학령인구까지 줄어드는 상황을 감안할 때 대학에 대한 국가의 재정 지원을 확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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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불가피하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제정하든 고등교육지원

특별회계법을 제정하든 고등교육 재정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가 즉각 추진되어야 한다. 

셋째, 4년제 대학의 80% 이상, 전문대학의 95% 이상이 사립대학이고 사립대학의 상당수가 

비리에 연루되어 있거나 민주적이고 투명한 운영을 보장해주지 못함으로써 대학교육의 공공성

이 의심받는 상황이므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고등교육에 대한 재정 지원을 대학의 공공성 

확보와 밀접하게 연계함으로써 옥석을 구분하여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넷째, 학령인구의 감소는 돌이킬 수 없는 현상이므로 대학 입학정원을 정책적으로 감축하는 

것 역시 불가피한 선택인데 인구의 절반이 수도권에 집중된 상황에서 시장에 맡겨둘 수는 없

는 일이다. 그러므로 국공립과 사립을 막론하고 수도권 대형 대학과 지방 대형 대학의 입학정

원을 우선적으로 감축하면서 전국 모든 대학의 정원을 줄이는 일괄 동시 감축은 피할 수 없는 

선택이다. 차제에 신입학에서 정원외 모집을 폐지하고 편입학 규모도 줄여야 한다.

다섯째, 정부가 주관하는 대학평가를 폐지할 때가 되었다. 대학구조개혁평가든 대학기본역량

진단이든 대학기관평가인증이든 명칭 여하를 막론하고 지금의 대학평가는 관료적이고 형식적

인 관리감독 이상의 의미를 부여받지 못하고 있다. 대학평가의 지표는 대학의 수준을 하향평준

화할 위험성이 있으며 대학의 수준과 지향을 도외시한 전국 단일의 평가지표는 대학의 특성화

를 저해하고 모든 대학을 획일화할 소지가 있어 지금으로서는 지극히 불필요한 제도일 뿐이다. 





 지방대학의 위기, 탈출구를 찾아서
  ◩ 류한호(광주대학교 교수/지역신문발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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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대학 위기, 탈출구를 찾아서

류한호(광주대학교 명예교수)

1. 문제는 대학인가, 대학교육인가 

(1) 대학교육과 대학의 존립이 똑같이 중요 – 양쪽을 다 살려야
ㅇ 한국 대학의 질적 문제는 서울·수도권과 지방을 막론하고 공통적임
ㅇ 지역사회에 작은 규모라도 대학이 존재해야 지역이 존립 가능
ㅇ 지역사회와 대학은 강고한 운명공동체 
ㅇ 4 차산업혁명시대, AI 시대에 걸맞는 대학교육의 대전환이 필요

(2) 지방대학의 위기는 지역의 위기의 반영 
ㅇ 국가균형발전이 지방대학 존립의 열쇠
ㅇ 지역과 대학은 공동운명체
ㅇ 지역이 잘 되어야 대학이 잘 된다 / 대학이 잘 되어야 지역이 잘 된다
ㅇ 최소한 대학이 존립해야 지역이 생존가능하다.
ㅇ 대학이 폐쇄되면 지역사회와 지역경제는 몰락한다. 
ㅇ 대학이 사라진 지역은 숨이 멎는다. 

2. 지방대학의 존립과 대학교육의 질적 수준 보장을 위해 필요한 정책

(1) 전국 대학의 일률적 정원감축과 대형대학 입학정원 우선감축 추진
ㅇ 지방대학에 정원감축의 부담이 일방적으로 부과되는 현재의 대학구조조정제도는 

지방대학의 일방적 정원감축과 약화를 유도하는 정책
ㅇ 지역에 존재하는 대학의 생명을 위협하는 나쁜 제도
ㅇ 특히 재적학생 수가 많은 대형대학의 정원을 집중적으로 감축 필요

 
(2) 서울지역에 밀집한 대학의 지방이전 추진 

ㅇ 세계 주요국가에서 한국만 특정지역(수도)에 대학 집중 – 기형적 배치
  - 미국,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의 경우 수도에 주요 대학들이 위치하지 않음  
ㅇ 서울지역 주요대학에 집중된 정부지원을 대폭 감축하고, 지방대학에 더 많은 몫이 가도록 

재조정 필요
ㅇ 정부 지원은 지방대학이나 수도권 이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대학들에 집중
ㅇ 지방대학의 수도권 이전 또는 분교설립 제한
  - 서울 주변으로 이전하거나 분교를 설립한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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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실대학·적자대학의 퇴출방법 제도화 – 퇴출, 통폐합, 다른 형태로 전환 등
ㅇ 대학 전체 입학정원에서 사립대학이 차지하는 비중이 장기적 확대추세임이 드러남(2019 년 84%) 

– 이를 대폭 축소하는 방향으로 정책 전환 필요
ㅇ 부실 사립대학 퇴출 문제에 대한 명확한 답을 제시해야 – 퇴출을 원하는 다수 사학재단에게 납득

할 수 있는 출구를 제시해야 – 존립하는 것보다 퇴출하는 것이 사회 전체적으로 유리할 수 있음 
ㅇ 전환 : 대규모 인력이 필요한 미래산업분야 인력양성 시스템으로 전환 – 정책적 제도적 지원 

필요 – 국회, 정부의 과제

(4) 대학의 존립과 정원관리는 장기적 관점을 가지고 정책적 접근을 해야
ㅇ 2021 대학입학정원 55 만명, 인구 47 만명 – 정책실패. 정원 미달 예측 가능
ㅇ 2040 대학진학자 최대 20 만명 추산(인구 28 만명, 최대 70% 대학진학 가정) – 정책은 

여기에 초점 맞춰야
ㅇ 건강한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 대학진학자 비중을 줄이고, 대학과 대학생 개인에게 투입되는 

자원을 확대하여 대학교육의 질적 개선 필요
ㅇ 향후 대학교육을 실질적 무상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력은 공적 

시스템을 이용해 교육한다는 철학 확립

(5) 대학의 교원 관리제도 변경 – 대학의 질적 수준을 유지하는 주요 요소 
ㅇ 현행 교원정원기준 수정 : 현재 60%대에 머물고 있는 교원확보율 기준을 100%로 상향하여 

엄격하게 적용 – 5 년 정도의 유예기간 - 부실대학 퇴출제도와 연계하여 운영  
ㅇ 교수 처우개선 – 우수인력의 대학회피경향 완화 - 임금체계를 대학평가에 반영 – 일정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받는 교수들만 정원 내 교수로 인정.   
ㅇ 다양한 유사교수제도(겸임교수, 초빙교수, 석좌교수, 기금교수, 산학협력중점교수, 연구교수, 

강의교수 등)는 교수 정원을 편법적으로 관리하는 용도로 악용 - 재정비 필요

(6) 지방대학에 대한 지방정부의 지원과 관여 제도화
ㅇ 중앙정부가 독점하고 있는 대학정책을 지역으로 이관 필요
ㅇ 대학은 지역사회로부터 자양분을 공급받아 존립하고 있으나 담을 높이 쌓고 지역사회와 

소통하지 않음 – 불관여와 무책임 - 대학의 담을 허물고 지역사회와 유연하게 소통하면서 
지역의 미래를 책임지는 당사자라는 자세로 전환 필요

ㅇ 지방정부는 대학에 대해 요구도 없고, 지원도 없음 – 사립대학이라 할지라도 지역의 중요한 
자산이자, 지역의 미래를 위한 강력한 자원공급자라는 점을 고려해 적극적인 지원시스템 구
축 필요.  

ㅇ 비록 사립대학이라 하더라도 지방정부의 지원을 받으면 지역사회와 소통경로를 확대할 수
밖에 없음 -  대학에 대한 지방정부의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대학의 공영성 강화 

(7) 지역소재 공공기관, 공기업,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에 지방대학 출신 채용 의무화 – 비율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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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문
  ◩ 소준노(우석대학교 교수/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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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대학의 위기와 대학정책의 방향 (토론문) 

소준노 (우석대교수, 정책기획위원)

일부 지역에 머무르던 지역대학의 신입생 충원 위기가 비수도권 지역 전체의 현실이 되었다. 

대학 정원 미달 사태는 등록금에 의존하고 있는 대학들의 재정과 맞닿아 있기 때문에, 지방대

학의 존립 위기로 여겨지고 있다. 

교육기관으로서 대학의 기능을 가볍게 보자는 것은 아니지만, 정원에 비례한 등록금 수입 의

존은 우리나라 대학들이 학생 수를 늘리는 규모 경쟁에 우선하며 지식전달 교육에서 벗어나기 

힘들게 하고 있다. 더욱이 인구문제에서 비롯되는 자원 감소에 대응하고 질 높은 대학교육을 

담보한다는 목표로 진행되어온 대학평가제도는 유인책으로 재정지원을 내세우며 시대 전환 트

렌드에 역행하는 기준들로 일관해 왔다. 

평가 기준이 된 신입·재학생 충원율, 취업률 등은 말할 것도 없고, 전임교원 확보율에 적용되

는 시대에 뒤진 기준은 무엇을 위한 것인지 알 수 없다(예,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 15.08명인 

대학의 전임교원 확보율 123.4%). 고도화되는 지식축적과 학문의 빠른 발전 속도를 고려해보면 

현재 우리 대학들의 지식전달 교육은 내실을 기약하기 어렵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진행되고 

있는 대학의 위기는 비수도권 지역에 국한된 것만이 아니고 근미래에 모든 대학의 과제로 닥

칠 것이다.

본 토론회의 발제인 “스마트 지역혁신 생태계와 지방대학의 역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대학은 국가혁신체계의 핵심이다. 우리보다 앞서서 선진국에 진입하고 그 성과를 지속해가고 

있는 국가들의 역량은 대학을 비롯한 연구 기관의 혁신 창출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 점에서, 

지역 경제와 연계된 지방대학의 건전성, 특히 지방대학의 R&D 역량의 차이가 지역 혁신 생태

계의 한계 요인이라는 발제자의 주장은 옳다.

  또한, 지자체의 R&D 투자 확대 노력과 연구중심대학 소재 여부에 따라 혁신역량이 좌우된

다는 전제 아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즉, 지방대학의 변화가 그 지역의 혁신생태계 

구축의 출발이 되어야 하며, 형식보다는 ’문제해결능력‘에 중점을 두기를 주장하며 지역 산업정

책과 연계된 대학의 역할 재정립을 강조하고 있다. 

 강한 대학이 있는 지역은 그 지역의 역량과 가치를 담아내는 지식 생산과 전달의 기초가 

되는 R&D와 인재 양성이 원활하기 때문에 선도 지역으로서 위상을 가질 수 있다. 그렇다면 

현실은 어떠한가. 본 토론회의 다른 발제들에서 당혹스런 지표들이 제시되고 있다. 어느 것을 

먼저라고 할 것 없이 개선이 필요한 것들이다.

역동성을 지닌 사회는 위기가 오면 사람들이 생각을 바꾼다. 위기의 실체가 전환기라는 점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한다. 지방대학의 위기에 대응하는 방안은 공공성 확

보를 기반으로 해야 한다는 ’고영구 교수의 발제‘에서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다고 본다. 단기과

제, 중기과제, 장기과제로 크게 나누고 각각에 대한 세부과제들을 제시하고 있다. 보완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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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견해를 달리할 수 있는 세세한 부분들은 논의의 시간을 거치면서 의견이 모아질 수 있다

고 본다. 다만, 방안으로 제시되는 것들을(다른 발제에서 제안된 방안도 포함해서) 더 구체적으

로 다듬고 법조문으로 만들어 제안할 수 있는 데까지 진행되길 희망한다.      

대학의 신입생 충원 위기가 대학의 위기가 되는 까닭은 무엇인가. 지방대학 위기는 정말 입

학자원 감소 때문인가. 그것은 예견된 것이 아니었던가. 진정한 변화를 외면한 우리 사회와 대

학의 나태함에 있었던 것은 아닌가. 재정지원에 의한 경쟁이 강한 대학을 만들 것이라는 속임

수 교육정책에 돈을 따라가며 특성과 이념을 수시로 바꾸지 않았는가. 특성화라는 명목하에 재

정지원사업의 이름에 따라 연구중심으로, 산학협력중심으로, 교육중심으로 바꾸어가는 사이에 

대학의 힘은 고갈되어 온 것이다. 대학이 유연성을 가진 강한 연구기관으로 자리매김 하지 못

한 채 현재의 위기를 맞은 것이다. 

  이제, 대학은 무엇을 하는 공간이어야 하는가. 학생 수에 의존하는 교육기관에서 벗어나야 

한다. 정말이지 학생이 적어지면 대학도 작아져야 하는가. 그렇게 되어도 아무런 문제 없이 국

가와 지역의 발전이 이루어질 것인가. 그렇지 않다면, 대한민국의 모든 대학이 R&D에 집중하

는 혁신 연구기관으로 그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 대학은 연구기관이어야 한다. 지역의 자원

과 역사를 고려하여 순수 지식 창출을 목표로 하든지, 산업기술 지식의 축적에 집중하든지 등

등의 진정한 특성화를 이루는 연구기관으로 변화해야 한다. 그 기반 위에서 고도화된 지식교육

도 가능하고 지역사회에 혁신을 제공할 수 있다. 

여태껏 우리는 추격형 R&D에 익숙해 있어서, 새로운 지적 영역을 개척하는 일은 생소할 뿐

만 아니라 언제 쓸 수 있을지 모르는 경제성 없는 것으로 치부해왔다. 근래에는 좀 나아져서 

기초 학문에 대한 인식과 투자에 대한 긍정적인 변화가 조금 보이긴 하지만, 대학의 가치에 대

한 관료적 시각은 여전히 고정되어 있다. 그 길이 어렵고 멀어도 대학의 구성원인 우리가 주도

하는 대학정책과 위기 대응 방안이 마련되고 실행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그래야 공공성에 기반

한 대학이 풍성해질 수 있다. 

대학교육은 미래에 적응할 인재를 위한 교육인가. 미래를 만들어 갈 인재를 위한 교육인가. 

대학의 수를 줄이는 것이 현재의 위기에 대한 대응이라는 단순한 주장이 있다. 대학의 통합 또

는 폐교를 거쳐 지역에는 하나 또는 두어 대학만 있으면 된다는 주장이다. 이는 혁신의 특성에 

무지한 주장이다. 혁신은 그 사회의 다양성에서 나온다. 획일화된 유형의 수단이나 큰 규모로 

무장된 사회는 새로운 생각을 만들지 못한다. 변화에 대한 요구나 목마름이 없는 공동체는 혁

신을 만들지 못한다. 다양한 형태와 가치를 지닌 R&D 주체, 소규모 지역 대학들이 지역의 미

래이다.  (끝)   






